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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중국은 북한을,그리고 미국은 남한을 확실한 우방국으

로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에 의미 있는 화해와 협력이 전

개되고,민족동질성이 확보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의 국

가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안보,자본,기술,시장,자원,노동력,토

지 등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으로부터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교류협력이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

안,즉 ‘통합정책(integrationpolicy)’에 바탕을 둔 동북아공동체 형성

과 남북공동체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전략이다.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을 소리 높여 주변국들

로 하여금 우려를 자아내기보다,우선 대한민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평

화적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 국가임을 확실하게 인식

시키며 동시에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성장시켜야 한다.또한 이렇게 주

변국들과 제도적 차원에서 긴밀히 교류협력하는 한편 남북 간에도 튼

튼한 안보에 바탕을 둔 교류협력 활성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주변국

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북한이 

덧붙여져 활발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 동북아 역내 전체

의 평화적 상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우리의 ‘지역통합‧남북

교류협력 동시 병존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남

북교류협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를 형성하

려는 남북한의 의지가 표명될 경우,동북아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통일

한국이 역내 국가,나아가 세계사회와 함께 평화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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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여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

이게 될 것이다.이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통합정책의 국가성장정

책’,‘통합정책의 통일정책’이다.

통합정책은 다음과 같은 중층적 차원에서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첫째,정치외교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다.국가 간 관계의 기

본틀을 구성하고,서로가 국가이익을 상생의 관점에서 평화적으로 구

현하도록 한다.둘째,군사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다.전쟁과 군사화

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호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우의를 

다지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셋째,경제적 차원에서의 통합

정책이다.서로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를 확보해 나가면서,서로 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왜곡된 경제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나가

면서 경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넷째,문화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다.국가 간,민족 간에 문화적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상호 

인식의 공감대가 높아지면,외재적인 다툼이나 내재적인 불신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다섯째,환경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다.각국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양

적‧질적 차원에서의 자연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의 국가성장을 위해서는 이상의 정치외교적 통합정책,군사적 

통합정책,경제적 통합정책,문화적 통합정책,그리고 환경적 통합정책

을 한반도는 물론,동북아지역,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동시에 추

진해야 한다.그리고 각 차원에서 정치외교공동체,군사공동체,경제공

동체,문화공동체,환경공동체의 동시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통합

정책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

라,다른 국가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국가전략이다.한편 한반

도 차원에서 정치외교공동체,군사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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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동체 동시 형성의 궁극적 목적이 ‘민족공동체’형성에 있음은 재론

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이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이것이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을 

존중하는 유일한 통일의 길이자 방안이다.그리고 그렇게 북한주민들

이 결정하기 위한 전제는 북한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보고,듣고,느낄 

수 있어야 하며,북한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북한주민들과 접

촉하고 교류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눈과 귀를 열게 하는 것이

다.즉 북한과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우리의 국가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동력,자원,토지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그 과정에

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결국 국가성장을 위한 북한과의 

통합정책이 바로 우리의 통일정책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다.남북관계를 

‘남북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진전시

키는 것이다.이러한 통일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다만 

현실적으로 간과해선 안 될 점은 북한이 우리와의 교류협력이나 중국

과의 교류협력 또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뤄 안정되

고 성장하게 된다면,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우리식의 통일을 지향하

기보다는 오히려 독립국가체제를 유지하고자 하거나 북한식 ‘적화통일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결국 헌법에 입

각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평화통일은 남북 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Product:GDP)이 산술적으로 20배,실질적으로 40배의 차

이가 나는,국력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현실

화될 수 있다.이것을 유념하면서 통일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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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전술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의 임무는 무엇보다 이러한 국가성장과 통일

을 위한 통합정책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에서 통합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방

향을 마련하는 일이다.또한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북한주민들

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우리 체제를 그들의 지향체제로 인

식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합의통일,그리고 이를 위해 굳건한 안보에 

바탕을 둔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억제와 협력이란 ‘양면전략(dual

strategy)’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주제어:유럽공동체(EC),유럽연합(EU),통합정책,남북공동체,

동북아공동체,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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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gration Policy for Establishing South-North Korea & 

Northeast Asian Community Towards ‘Happy Unification’: 

Promotion Plan for South-North Korea & Northeast 

Asian Community by Analyzing the Cases of EC/EU

Son, Giwoong et al.

As long as U.S. and China are in conflict around Northeast Asian region,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in fact, impossible. Going through the 
process in which China supports North Korea while U.S. backs South Korea 
as an ally, it is difficult to secure ethnic homogeneity by meaningful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erefore, policy 
measures that promote advantageous environment for unification which in turn 
allows interaction and cooperation while obtaining security, capital, 
technology, market, resources, labor force, land, etc from U.S., China, Japan 
and Russia, North Korea are inevitable for our national growth. In other words, 
the most suitable national strategy is to form South-North Korea community 

while establishing Northeast Asian community based on ‘integration policy’ 
at the same time.

Instead of risking concern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at result from 
voicing the possibility of unification at a time when conditions are not ready, 
Korea needs to grow as a strong nation to firmly communicate the perception 
that Korea is an excellent country to partner with for prospering peacefully 
together in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stitutional elements should be 
closely shared with neighbor countries while promoting policies that open up 

cooper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South-North Koreas on the basis of 
assured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neighboring country, as long as it is 
assessed that peaceful co-existence is possible through close partnership with 
unified Korea within Northeast Asian region, our integration plan for both 
regional and within Korean peninsular in parallel will be given more 
momentum.

In addition, on the foundation of support and mutual consensus about 
Korea’s policy, as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wo Koreas continues, 

thereby expressing the determination of both countries to reunite as one eth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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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nd as one country,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perceive Korea as an excellent partner for peaceful 
coexistence and they will embrace the notion of unification for Korean 
peninsula. This is the kind of plan we should execute as ‘Integration Policy for 
National Growth and Unification’.

Keywords: EC, EU, Integration Policy, South-North Korea Community, 

Northeast Asian Community,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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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5대 국정목표로 ‘행복한 통일’을,그리고 국정과제 추

진전략으로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을 설정하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 및 발전방향을 공론화할 것을 적시하였

다.이를 위해 학술연구,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발

전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행복한 통일’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바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

하여 평화적으로 이룩하는 통일의 과정이자,통일한국에 거주하는 모

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통일의 결과이다.또한 국제사회

의 지지와 축복 속에 한반도 통일이 실현되는 과정이자,이러한 통일로 

인해 주변국 역시 평화와 안정 속에서 공동번영이란 혜택을 누리게 되

는 결과를 의미하기도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은 국내적으로 잘 

준비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축복을 획득한 

가운데,남북 간에 결과를 이루어내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방정식이

다.따라서 우리의 통일방안은 국내적‧국제적‧남북관계적 차원에서 고

려‧입안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명칭으로 

노태우 정부에서 탄생되고,김영삼 정부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

면서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으로 자리 잡았다.그러나 그간 국내외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였고,통일방안이 통일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국가

성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전략상의 요구와 통일을 더욱 적극적으

로 유인할 수 있는 국내외적 정책방안이 보완돼야 할 필요성 등에 의

해 재검토될 시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이 보완적으

로 검토될 수 있다.첫째,통일과정의 국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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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통일과정에서 남북관계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통일은 민족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한반도 통일에 어느 국

가도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실적으로 통일과정에서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은 부정될 수 없

다.따라서 통일과정에서 국제 변수,주변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입장과 정책을 전망하고,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통일과정은 국가성장을 동반해야 하며,국가성장 과정이 통일

과정이어야 한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통일과정 자체가 우리의 국가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국

가성장과 통일촉진이란 국가이익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민

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보완이 요청된다.

셋째,통일방안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과정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화해협력→ 남북연합→ 통

일국가’의 3단계로 상정하는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이다.3단계의 과

정을 통해 남북이 체제적으로는 물론 민족적으로도 가까워져서 상호 

합의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간과되어선 안 될 점은 통일이 

실제로는 상호 간 국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우리 헌법 제4조가 규정한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

초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북한주민들이 우리 

체제를 그들 스스로,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그러나 남북화해

협력,나아가 남북연합을 통해 북한이 체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생‧

성장하게 되더라도,우리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원할 것이

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오히려 북한은 독자체제

를 유지하거나 적화통일을 획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따라서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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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차원에서는 현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유지‧추진하되,남북 

간 국력차이가 큰 단기적 차원에서 평화통일을 유도해낼 수 있는,‘민

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압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보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개년에 걸쳐 진행된 본 연구의 마지막 3차년도인 금년에는 이러한 

고려에 입각하여 1‧2차년도에서 연구된 서독(독일)의 국가성장 및 통

일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우리의 통일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즉,서독이 지역통합(유럽통합정책)과 민족통합(대동독 통

일정책)의 동시 추진을 통해 국가를 성장시키고 통일을 이끌어냈던 사

례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우리의 국가성장과 통일을 동시에 이끌

어낼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통

일대계에 기여하고자 하고자 한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사실상 불

가능하다.중국은 북한을,그리고 미국은 남한을 확실한 우방국으로 확

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에 의미 있는 화해와 협력이 전개되고,

민족동질성이 확보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의 국가성장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안보,자본,기술,시장,자원,노동력,토지 등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으로부터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교

류협력이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즉 

‘통합정책(integrationpolicy)’에 바탕을 둔 동북아공동체 형성과 남

북공동체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국가전략임을 

연구‧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럽통합을 서독의 국가성장과 통일이라는 시각에서 분

석한 최초의 학술연구이다.또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동시 형성을 

통한 통일방안을 논술한 최초의 학술연구로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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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보완하여 우리의 국가성장과 통일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동시 형성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행

복한 통일’과 추진전략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계승 및 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또한 국가성장과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해

야 할 통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나아가 국가

성장과 통일을 위한 동북아 역내 국가 간,남북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

을 논거하여 향후 교류협력 활성화와 실질적인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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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독의 유럽통합과 

통일정책 병행추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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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통일과 통일 24년 후 독일이 주는 시사점

독일통일 24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 번 독일의 통일을 생각해본다.

서독은 ‘통일’보다 ‘통합’에 초점을 두었다.통일은 미‧소 간,서방과 동

방 간의 화해협력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국가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

독일의 통합정책은 분단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3단계로 추진되었다.먼저 미‧소가 대결했던 냉전의 시기에는 미

국을 중심으로 하는 철저한 ‘서방통합정책’을 통해 군사적으로 재무장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AtlanticTreatyOrganization:NATO)

에 가입하고,‘마샬플랜(MarshallPlan)’에 의한 지원을 바탕으로 ‘라

인강의 기적’을 이룩함과 동시에 서방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미‧소가 화해했던 긴장완화의 시기에는 ‘신동방정책’을 기

조로 하는 ‘동방통합정책’을 추진하여 소련,폴란드와 우호조약을 체결

하고,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거대한 시장을 획득함과 동시에 동

독과도 관계를 개선하려는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체결하

였다.또한 동서 간 해빙의 분위기 속에서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

(HelsinkiFinalAct)를 통해 출범한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SecurityandCooperationinEurope:CSCE)’의 촉매 역할을 하

였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시작된 신냉전 시기에

는 다시 서방통합을 중점으로 하되 CSCE를 통해 동구권과 간접적 협

력을 지속하는 ‘균형정책’을 추진하였다.CSCE를 무대로 유럽에서의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독 및 동구권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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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독은 국제정세의 가파른 변화 속에서 현실적‧능동적으로 대

응하는 통합정책을 통해 국력을 증대시켰다.동시에 동서방 양 진영에 

서독이 과거의 파시스트 국가가 아니라 함께 평화적으로 공동번영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란 인식을 심어주면서 통일에 우호적인 분위기

를 조성해 나갔다.

한편 서독은 통일에 유리한 국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내독 간에는 

동독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는 ‘독일정책’을 추진했

다.서독이 독일민족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임을 말할 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줬다.그 중심에는 동독인을 포함하여 지구상 모든 독일

인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고가 놓여 있었다.동독정부와

의 협상을 통해 동독주민들이 제도적으로 서독을 보고,듣고,느끼도록 

하였고,동독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특히 동독정부에 돈을 주

고서라고 정치범들을 석방시켜 서독에 데려와 자유하게 하는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는 동독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서독의 의지를 상

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결국 동독주민들은 서독체제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마침내 스스

로 결단하고 움직여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다.이어

서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자유 총선

거에서 동독주민 다수가 서독체제로의 조속한 통일을 정강정책으로 

내세운 정당을 지지하여 통일에 대한 의지를 자발적으로 표출하였다.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인 법적 통일에 약 7개월 앞선 바로 이 날이,

동독주민들이 민족자결권의 행사를 통해 통일염원을 만천하에 표출한 

‘독일민족의 통일날’이었다.독일통일에 이르는 주단길은 서독이 깔아

주었고,동독주민들은 그 통일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와 ‘평화통일’을 

이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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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독일은 정치강대국이 되었다.이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UnitedNationsSecurityCouncil:UNSC)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당

당하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국제정치 무대에서 강력한 영향

력을 발휘하고 있다.2003년 이라크전쟁에 대한 미국의 참전 요구를 

거부할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성장하였는데,이러한 정치력은 분단 시

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통일독일은 전 세계를 무대로 군사적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통일 

이전 서독은 NATO나 그 회원국이 침략을 받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

해서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그러나 통일 이후 독일은 유엔 헬

멧을 쓰는지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 군사력을 파견하여 평화유지활동

(PeaceKeepingOperation:PKO)을 비롯한 군사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코소보 사태 시에는 전투에도 참가하였다.전 연방대통령 호르스

트 쾰러(HorstKöhler)는 독일이 세계적 차원에서 국력에 상응하는 

군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가 사임했으나,이러

한 사고는 독일인 대부분의 공감을 얻고 있다.이는 분단 시기에는 상

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독일은 현재 경제적 초강대국이다.유럽연합(EuropeanUnion:EU)

28개국의 총 GDP가운데 약 1/3을 독일 혼자 차지하고 있다.유럽 최

강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으며,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엄청난 통

일비용이 투자로 되살아나 ‘엘베강의 기적’을 보이고 있다.그간 통일

비용이 큰 부담이 되었고,경제성장이 구 동서독주민 간에 고르게 배분

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나,분명한 것은 현재 독일의 경제력이 

통일 이전과 비견할 수 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적 통일도 진전되었다.동서독주민 간의 심리적 장벽은 완전히 무

너지지 않았다.그러나 통일 15년 만에 선출된 동독 출신 여성 앙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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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AngelaMerkel)이 연방수상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현

재 연방대통령 요아힘 가우크(JoachimGauck)도 동독 출신이다.또

한 동독 출신 축구선수가 국가대표팀 주장과 감독을 맡는 등 동독주민

들의 활동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동서독주민들은 새로운 강력한 독일

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한 독일은 현재 분단 시기에는 꿈도 꾸지 못

하였던 강국을 만들었다.독일의 24년 전후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통

일비전에 입각한 국가성장 및 통일‧대북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새롭게 

다듬어야 할 때이다.

2. 유럽통합과 독일통일이 주는 시사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은 더 이상 세계 역사와 인류의 발전

을 이끌던 지역이 아니라 전쟁의 폐허로 변해있었다.전범국 독일은 

분단되어 동서 진영이 직접 대치하는 곳이 되었다.그런데 70년의 시

간이 흐른 지금 유럽은 다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두 번

의 세계대전을 유발하였고 적대적인 이념이 대립하던 유럽 진영은 이

제 EU라는 하나의 통합체로 발전하고 있다.70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

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유럽통합이었다.유럽통합은 역내 국가들

의 안보딜레마를 극복하여 정치‧군사적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고,인구

와 시장 규모에서 세계 최대의 통합체가 되어 역내 국가들의 경제발전

을 가져왔다.

특히 서독은 유럽통합의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며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고,공동체의 일원이 되

면서 ‘유럽국가 서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그리고 주변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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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독에 대한 인식,즉 ‘전범국’이라는 이미지도 변화되었다.나아가 

유럽통합은 동서독 통일도 가능하게 해주었다.

유럽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은 채 서독이 독자적으로 통일을 추진

했다면 유럽 국가들의 반발은 더 거세었을 것이고,결국 독일통일은 불

가능했을 것이다.하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속 머물겠다는 서독의 

약속은 마침내 통일의 성취를 가능하게 했다.전범국과 분단국이라는 

멍에로 인해 경제 강국임에도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는 한계를 가졌던 

독일은 통일 후 경제강국의 역할은 물론 정치강국의 역할까지 수행하

고 있다.‘통일’보다 ‘통합’을 우선시하였던 아데나워 정부 이후 일관되

게 추진된 서독의 정책은 국가성장은 물론 통일까지 이루어내는 성과

를 가져온 것이다.

서독의 경제발전과 동서독의 통일은 유럽 국가들에게 전쟁의 망령

이 되살아나는 위협적인 것이었다.유럽통합이 시작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독일이 다시 경제발전에 성공하고 강대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

해서였다.통합이 진전되면서 공동체 회원국들은 서독의 안정적인 마

르크,넓은 시장과 같은 경제력을 필요로 하면서도,서독의 통화정책으

로 인해 자국 경제정책이 영향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는 등 

서독의 주도력을 견제했다.경제통화의 완성이라는 단일통화 사용,즉 

‘유럽통화연맹(EuropeanMonetaryUnion:EMU)’을 설립한 것도 서

독을 유럽공동체의 틀 안에 묶어둠으로써 독자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결국 유럽통합은 서독에게 국가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

이면서 동시에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기도 하였다.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에서 서독은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머물 것을 약속하였고,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유럽통합을 우선시하면서도 국가발전과 통일을 이루어

내었다.유럽통합을 통해 국가성장과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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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가성장과 남북통일,나아가 통일한국

의 위상 강화라는 민족적‧역사적 과업을 이루어내야 하는 우리에게 중

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냉전시대 동서진영이 EU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유럽의 상

황과 달리,동북아에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다.G2시대라 칭

해지는 미‧중 간의 갈등,중‧일 간의 역사‧영토 분쟁에서 드러나는 지

역패권경쟁,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은 동북아에 냉전적 구도가 

잔존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동북아의 갈등

이 계속된다면 역내 불안정은 심화되고 어느 국가도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특히 북핵문제는 역내 안정과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이다.따라서 어떤 국가도 동북아의 긴장관계가 심각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긴장은 해소되어야 한다.

한편 남북한의 긴장관계도 북핵문제,미‧중 간 갈등과 같은 동북아

의 불안정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 문

제가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우리의 

국가발전에 있어서 동북아의 안정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이 문제

를 푸는 해결책으로 동북아통합이 고려되어야 한다.서독이 유럽통합

을 통해 유럽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서독의 국가발전과 통일을 달성했

다는 사실은 곧 우리에게도 동북아통합이 남북한과 동북아의 긴장관

계를 풀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역내 안정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이는 통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동북아

통합이 우리의 국가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북통일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통합에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나아가 

동북아통합은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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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북아공동체에서 남북한의 이질성이 극복되고 주변국의 수출시장

을 확보하며 투자자본이 조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동북아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냉전적 구도에서 어

떻게 하면 통합이 시작될 수 있을지,어떠한 방식으로 동북아통합을 위

한 조정과 타협의 리더십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전략을 마련

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갈등구조 하에서는 지역통합에 대한 논의가 거의 진

행되지 못하고 있다.동북아통합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려면 관련 국

가들이 통합으로 얻게 될 이익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가 유럽통합의 큰 추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동북

아통합의 진전을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동북

아통합이 이루어지면,유럽공동체 내 독일과 프랑스처럼 두 국가의 불

신이 극복되고 나아가 동북아 국가들 간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소

모적인 경쟁관계는 지양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중

국과 일본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중국과 일본의 주도적 역할로 동

북아도 EU처럼 평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역사,영토,군사화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은 쉽

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이러한 문제들은 통합의 전제조건

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을 진전시킴으로써 해결

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통합을 시작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이 대화의 장에서는 각국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경제분야와 환경분야에서부터 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현재 

동아시아와 관련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TradeAgreement:

FTA)이 체결되고,‘환태평양경제동반자(Trans-Pacific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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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egionalComprehensiveEconomic

Partnership:RCEP)’등에 대한 협상과 논의가 진행되며 경제적 통합

에 대한 서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자유주의 이론이 주장하고 

EU의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경제적 통합을 바탕으로 동북아통

합이 추진된다면 정치‧안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파급효

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우리는 동북아통합과 함께 남북통일도 염두에 두고 지역통합

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그렇지만 동북아통합을 통해 한반도 통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독일통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 국가들도 새로운 강국으로 떠

오를 통일한국에 대해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독이 통일을 위하

여 유럽통합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통합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신뢰

를 얻고 통일을 이룬 것처럼,우리도 통일을 위해 통합을 추구하는 것

이 아니라 통합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남북한 통일이 주변 국가와 동북

아의 발전에 위협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통합과 함께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긴장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

어야 한다.독일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첫째,서독은 동서독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면

서 유연성을 발휘했다.즉 엄격한 상호주의가 아니라 불균형적인 상호

주의 관계를 유지했다.동독은 서독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민간인 방

문 확대,우편물 검열 완화,동독 입국요건 완화 그리고 인권문제 개선

과 같은 반대급부를 주었다.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을 통해 동서독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고,이는 1980년대 ｢문화협정｣,｢과학기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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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협정｣등의 체결로 이어졌다.또한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

어나는 동서독 민간 차원의 교류 증가는 동독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

켰다.동독주민의 의식변화는 마침내 동독주민 스스로 서독체제를 선

택하는 통일을 이루어냈다.둘째,서독은 ‘독일땅,독일인’이라는 동질

성을 강조하며 동독과의 협력을 주도하였다.서독 정치지도자들은 유

럽통합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도 ‘독일인’이라는 민족 개념을 

버리지 않았다.서독은 ‘독일인’이라는 민족동질성을 지키기 위해 동독

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서독의 민족동질성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인해 양국 주민은 민족적 일체감을 지키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을 

실현하였다.

동서독관계에 있어서 서독이 취한 이러한 원칙은 남북관계에서도 

‘민족적 동질성’위에 자유민주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

훈을 준다.현재 남북한 사회의 민족적‧문화적 이질감은 상당히 깊다.

이질감의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약했던 동서독이 통일 후 사회통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볼 때 남북관계 개선의 중점은 민족

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에 놓아야 한다.북한주민과의 교류를 강화하

여 남북한주민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일체감을 회복하는 것은 북한주

민 스스로 남한을 선택하게 만드는 강한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주민과의 교류 증대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정권과 대화

를 해야 한다.현재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남북주민의 

교류 증대는 어려워 보인다.이런 긴장상태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상

대적으로 정치색이 얕은 분야에서부터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경제와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점차적으로 남북한공동체를 

형성하는 통합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남북교류협력

을 동북아 국가들과의 통합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남북협력은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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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넘어 동북아통합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남북통합을 동북아통

합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동북아통합의 과정에서 남북협력관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즉 남북통합과 동북아통합은 한 동전의 

앞뒷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국가성장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동북아

통합과 남북통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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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독일의 

유럽통합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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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독일이 직면한 정치‧경제적 도전

1990년에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은 유럽대륙의 세력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 이상 최선을 다해 

주변국에게 평화에 대한 애호정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유럽대륙 

중앙부에 강대한 독일이 등장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웃국가들이 우

려를 표명하였다.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프랑스

와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까지 독일의 양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모

든 국가들이 통일독일의 부상을 두려워하였다.통일 이전까지 독일은 

안보불안에 시달렸고 완전한 국가주권을 가지지 못한 불완전한 국가

였다.전승국에 의해 군사안보 부문에서 통제를 받았고,분단국이었으

며,소련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렸다.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미

국의 안보 공약도 필요 없을 정도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

게 되었다.1

마가렛 대처(MargaretThatcher)수상은 성급한 통일에 반대하였

고,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Mitterrand)대통령은 독일의 통일은 전

승국 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통일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하였다.2 헬무트 콜(HelmutKohl)수상은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의 지지를 요청하였다.조지 부시(GeorgeH.W.Bush)대

통령은 독일의 통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단 한 가

지 조건을 내걸었다.독일이 NATO에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미

국의 지지약속을 받은 콜 수상은 모스크바로 가서 소련의 지지를 요청

1_PeterJ.Katzenstein,PolicyandPoliticsinWestGermany:TheGrowthofa

Semi-SovereignState(Philadelphia:TempleUniversityPress,1987)참조.
2_고상두, 통일독일의 정치적 쟁점  (서울:오름,200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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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Gorbachev)서기장은 독일의 NATO

회원국 문제가 통일의 핵심 장애물이라고 주장하였다.독일이 NATO

를 탈퇴하고 중립국이 되는 것을 통일의 승인조건으로 내걸었다.이에 

콜 수상은 고르바초프에게 역사적 경험상 독일이 어떠한 군사동맹에

도 가입하지 않고 자유로운 국가가 되는 것보다 NATO에 묶여있는 

것이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였다.NATO의 창설

목적이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막는 것이었지만,독일의 군사적 부상을 

막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NATO군을 동독지역에 전진 배치하지 

않고,NATO를 러시아 국경까지 확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독일

의 NATO잔류를 허용하였다.이에 따라 독일은 NATO를 중심으로 

한 안보통합에 계속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며,NATO라는 다자적 안

보기구에 구속된 독일은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평화적 이

미지를 주변국에게 줄 수 있게 되었다.독일은 NATO에 대한 안보 공

약을 재확인하였으며,이에 따라 통일 이후에도 미군을 비롯한 NATO

군이 동독지역을 제외한 독일 영토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경제력과 지정학적 위치 등 유럽의 평화유지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위

상을 점하고 있는 독일이 NATO잔류를 표명함으로써 냉전 종식 이

후 NATO의 계속적인 존속에 크게 기여하였다.사실 NATO는 탈냉

전과 구소련의 붕괴 이후 해체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생겨났지만,군

사개혁을 통해 새로운 안보임무를 부여받았다.외부의 공동 적을 방어

하는 집단방위의 성격에서 역외의 평화를 선제적으로 지키는 예방적 

방어 성격으로 변모하여 존속하게 된 것이다.3

3_이수형,“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략개념 변화에 관한 역사적 이론적 고찰,” 국제정치

논총 ,제41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2001),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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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NATO잔류만으로 독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독일통일은 유럽대륙의 세력균형에 근본적인 변

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독일은 냉전시대 유럽대륙의 최전선을 지

키던 국가에서 탈냉전시대에 들어서면서 중부 유럽의 강자로 복귀하

였다.첫째,인구수에서 분단 시기에는 약 6천만 명으로 이탈리아,영

국,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통일 이후 동독의 인구 2천만 명

을 더해 총인구 8천만 명으로 늘어났다.통일 당시 EU회원국 기준으

로 볼 때,전체 회원국 인구의 23%를 점유하게 되었다.둘째,경제력 

규모도 커졌다.군사 안보가 중요하던 냉전시대에서 경제가 중요하게 

된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독일의 경제력 변화는 한층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4 셋째,독일의 동유럽에 대한 경제 장악력이 아주 커졌

다.1995년 기준으로 동유럽지역에 대한 독일의 직접투자는 30억 마

르크에 달해 미국지역에 대한 직접투자와 비슷해졌고,교역비중 또한 

미국지역과 비슷한 7%를 넘어섰다.동유럽은 역사적으로 독일의 중

요한 영향권 지역이었다.분단시대에 소련에 의해 독일의 영향력이 

제약되었으나,통일 이후 과거의 영향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5

독일통일 이후 생겨난 유럽대륙의 역학적 관계 변화와 이에 대한 이

웃국가들의 우려는 독일의 대외정책을 구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통일 직후 독일이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의 유고연방 탈

퇴를 단독으로 승인하는 등 독자적 행보를 보였을 때,EU의 많은 회원

국들이 통일 후 독일이 일방적 외교행태를 보이기 시작한다고 비판하

4_WernerLink,“DeutschlandalseuropäischeMacht,”inWernerWeidenfeld

(Hg.),DieStaatenweltEuropas(Bonn:BundeszentralefürpolitischeBildung,

2004),pp.20～21.
5_Ibid.,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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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독일은 통일과 탈냉전이라는 이중

적 안보환경의 변혁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다자주의적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일방적 대외정책으로 탈바꿈하지 않고 외교안보정책의 연속성

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이러한 태도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

이 통일로 인하여 독일의 국력과 여건이 주변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

리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다.

첫째,독일은 ｢2+4조약｣에서 군 병력을 37만 명으로 축소하기로 약

속하였으며,대량살상무기의 보유를 포기함으로써 군사적 영향력이 크

게 축소되었다.경제력에서도 동독의 서독편입은 당장 국력신장에 보

탬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었다.따라서 군사와 경제라는 관점에서 독

일의 국력이 통일 이후 크게 증강되지 않았다.6

둘째,독일은 대외적 의존성이 높은 나라이다.무역 의존도가 높고,

주요 국제기구에 거의 모두 참여하고 있다.따라서 독일은 다자주의를 

계속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국가이다.통일독일에게 다자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독일은 개별 국가 간의 이익 충돌은 국

제규범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자적 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

고,이러한 다자적 틀을 강화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7

독일이 추구하는 다자적 접근의 중심에는 EU가 있다.EU는 회원국

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

6_WalterL.Bühl,“Grundlagen,”KarlKaiserundHannsMaull(Hg.),Deuschlands

neueAußenpolitik(München:Oldenbourg,1994),p.179.
7_KarlKaiserundHannsMaull,“DieSuchenachKontinuitaetenineiner

WeltdesWandels,”KarlKaiserundHannsMaull(Hg.),Deuschlandsneue

Außenpolitik (München:Oldenbourg,1994)참조;Helga Haftendorn,

“GuilliverinderMitteEuropas:InternationaleVerflechtungundNationale

Handlungsmoeglichkeiten,”KarlKaiserundHannsMaull(Hg.),Deuschlands

neueAußenpolitik(München:Oldenbourg,199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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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통일이 된 이후에도 독일은 유럽통합의 심화에 계속 참여하였

고,독일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유럽통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그리고 독일은 통일을 이룩하고 얼마 되지 않

은 시점인 1991년 12월에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Treaty)

을 체결하고 서명하였다.독일은 이 조약에서 화폐와 안보의 통합을 

약속함으로써 유럽통합을 더욱 가속화시켰다.독일은 통일 이후 유럽

의 강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EU의 한 일원으로서 계속 남을 

것이라는 점을 주변국가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였다.

2. 군사 및 안보적 통합정책의 성과

가. 다자안보를 통한 평화유지 기반 구축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종종 전쟁을 불

러일으킨다.자국의 방어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타국에게 안

보위협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안보딜레마라고 하는데,국가들이 상호 

경쟁적으로 군비증강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당사국 모두에게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이러한 안보딜레마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안보분야

에서 경쟁보다 협력의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잠재적 분쟁 당사국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 전쟁억지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평화의 가능성

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8

다자적 안보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

건은 공동이익의 실현가능성이다.다자협력체에 참여하는 행위자 모두

8_ToshiyaHoshino,“MultilateralisminEastAsianSecurityOrder:TrackIand

IIExperiences,” Kwang IlBaek (ed.),Comprehensive Security and

MultilateralisminPost-ColdWarEastAsia(Seoul:KAIS,1998),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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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협력은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상호 간에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대

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그러므

로 경제이익과 안보이익을 결합적으로 추구하는 다자적 협력체가 바

람직한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EU는 단순히 경제협력을 추구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안보적 협력을 함께 추구하는 이상적인 

다자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국제 테러리즘,대량살상무기의 확산,실패국가의 위협 등 국

제적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독일은 다자주의와 국제규범을 탈냉전시대

의 핵심원칙으로 간주한다.오늘날 국제 테러리즘은 전 세계적인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국제 거버넌스(governance)가 규범과 제도의 영향력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안보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9

물리력을 통한 위협과 강제보다는 규범과 대화를 국제문제의 해결

에 활용하려는 독일의 외교안보정책적 선호는 러시아,중국,이란 등

에 대한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독일은 이들 국가들을 국제제도

적 틀에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국제관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주체는 개별 주권국가가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체라고 간

주하는 것이다.그리하여 개별 국가 간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구공동체의 출현을 희망하는 것이며,국제 규범이 강제성

을 발휘할 수 있길 원한다.이러한 노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독일은 

통일 이후 국방비 지출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였으며,군사비 지

9_ReginaKarp,“TheNewGermanForeignPolicyConsensus,”TheWashington

Quarterly,Vol.29,No.1(2005),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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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보수준은 결코 낮아지지 않고 

있다.

유럽의 안보통합이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한 계기는 ｢마스트리

히트 조약｣이다.독일은 EU를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의 다자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여 왔다.독일의 콜 수상은 

1983년 집권 직후 “독일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유럽의 정치통합과 

안보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창했다.유럽의 안보통합이란 회원

국들이 힘을 합쳐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는 것이

다.EU회원국들은 창설 이후 오랫동안 안보 이슈는 민감한 사안이라

는 이유 때문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1993년의 ｢마스트

리히트 조약｣에서 안보 이슈가 공식적으로 EU의 정책영역에 포함된 

것이다.이것은 1958년에 ｢로마 조약｣(TreatyofRome)에서 회원국

들이 경제통합을 약속한지 35년만이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제5장에서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이 EU의 새

로운 과제영역으로 설정되었고 “EU는 안보와 연관된 모든 이슈를 다

루며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틀을 구축하여,향후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

면 공동안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하였다.이 조항

은 그동안 경제 이슈에 관한 제한된 권한을 가졌던 EU가 안보문제까

지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다른 한편으로는 EU가 

공동외교안보정책이라는 중간적 단계를 거친 후 공동안보를 실현한다

는 점진적 안보통합의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의미도 가진다.공동안보

란 개념적으로 유럽합중국과 같은 정치통합이 완성된 경우에 실행 가

능한 안보협력이며,공동외교안보정책은 그 정도 수준의 정치적 통합

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단계에서 회원국들이 외교안보 이슈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을 말한다.10



28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공동외교안보정책은 1997년의 ｢암스테르담 조약｣(Amsterdam

Treaty)에서 의사결정의 방식이 보다 개선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

졌다.안보문제의 결정 절차에 적용되었던 만장일치제가 개선되어,유

럽이사회가 사전에 유럽의 공동 전략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

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11 그리고 

2000년에 니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향후 EU내에 정치위원회,군

사위원회,군사지휘부 등 정치 및 군사 관련 기구를 설치할 것을 결정

하였다.12 2007년의 ｢리스본 조약｣(TreatyofLisbon)에서는 외교안

보상의 대표성 문제를 크게 개선하였다.그동안 EU를 대표하는 의장

의 위상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EU의장직을 6개월마다 각국 

정상이 교대로 맡는 방식으로 채택하여 왔는데,의장의 빈번한 교체는 

대외적으로 혼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유럽의 소국 정상이 의장을 맡

는 경우 국제무대에서 강대국과 협상 시 EU의 위상이 낮아진다는 우

려가 있었다.그리하여 2년 반 임기로 연임이 가능한 유럽이사회 상임

의장을 뽑기로 하였으며,상임의장 밑에 외교안보 대표직을 두기로 하

였다.

나. 국제안보협력을 통한 군사비 경감

통일독일이 중부유럽의 강자로 부상하는 것을 이웃국가들이 용인할 

10_PanayiotisIfestos,“TheNorthAtlanticAlliancePoliticsinaEuropean

Context:Problems,ProspectsandtheQuestionofaEuropeanPoliticalUnion,”

SnezanaTrifunovska(ed.),TheTransatlanticAllianceoftheEveoftheNew

Millenium(TheHague:KluwerLadInternationa,1996)참조.
11_MathiasJoppetal.,“AnsatzpunkteundOptionenzurinstitutionellen

WeiterentwicklungvonGASPundESVP,”Integration,Vol.25,No.3(2002),p.232.
12_박채복,“탈냉전시대 유럽 안보질서의 변화와 전망,” 세계정치학회보 ,제19집 (세

계정치학회,2002),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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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이유는 독일 스스로 유럽 및 국제 안보 거버넌스에 편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독일은 EU의 외교안보정책에서 규

범과 제도를 강조하는 민간강국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EU라는 다자안보적 틀 속에서 민간강국을 추구함으로써 독일은 통일 

이후 군사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탈냉전,통일,EU의 안보통합 

등이 결합하여 독일에게 평화의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그림 Ⅲ-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은 통일 직전인 1989년에 GDP대비 국방예

산이 무려 2.5%에 달하였으나,1997년까지 1.5%수준으로 크게 감소

하였고,그 이후 오늘날까지 1.3～1.4%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이러한 군사비 감축은 동독을 재건하는 통일비용의 재원을 충당

하는 데에 보탬이 되었다.

그림Ⅲ-1 독일의 GDP대비 군사비 지출

(단위:%)

출처:WorldDatabank,<http://databank.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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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인구 8천만 명의 유럽대국이지만,통일조약에서 이웃국가들

의 안보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37만 명 이하로 감축하겠다

고 약속했다.그리하여 1990년에 병력을 37만 명으로 줄였고,5만 명의 

동독군이 연방군에 편입하였으나,대다수는 의무 복무기간이 끝나거나 

단기 복무계약이 종료됨으로써 2년 이내에 제대하였다.동서독군의 통

합과 함께 막대한 양의 군사무기는 처분되거나 혹은 발틱국가와 인도

네시아 등에 양도되었다.

현재 독일군의 병력은 20만 명에 불과하다.복무기간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다.징병대상자는 연간 40만 명이지만 징병검사에서 

탈락률이 높고,대체복무자,경찰 및 소방대원 등을 제외하면 소수의 

젊은이가 입대를 하는 것이다.

2010년 독일 국방장관은 징병제 중단을 선언하였다.예산절감 차원

에서 병력감축을 추진한 것이다.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

에서 군사개혁이 이루어졌다.안보환경의 변화도 군사개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냉전 종식 이후 독일은 동유럽의 EU가입을 지

지했고,이제 우방국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이게 됐다.영토 방위의 필

요성이 급감하면서,독일군은 아프가니스탄이나 레바논 등 해외에서 

군사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다. 주독미군의 철수와 대미 안보의존도 감소

냉전시대 미국은 소련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최전선에 위치한 서

독에 약 25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였다.동독 속에 섬처럼 존재하였던 

서베를린은 미군병력에 의해 방위되었다.13 하지만 독일의 통일은 주독

13_고상두, 통일독일의 정치적 쟁점 ,p.175.



Ⅰ

Ⅱ

Ⅲ

Ⅳ

Ⅴ

Ⅵ

통일독일의 유럽통합정책과 시사점 31

미군이 대규모로 철수하는 계기가 되었고,2006년에는 육군 5만 명과 

공군 1만 5천 명 등 도합 6만 5천 명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당시 전 

유럽지역에 미군이 약 10만 명 정도 주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독일

에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의 2/3가 주둔한 셈이며,해외에 주둔한 미군 

총병력의 1/3에 해당하다.이러한 점에서 독일은 미국의 해외 동맹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이다.영국과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는 공군이 

2만 명,해군이 1만 명 주둔한 반면에,미국의 유럽 주둔 지상군 대부분이

독일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지상군은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 주둔국가에게 큰 부담을 준다.서독에서 미군은 16만 5천에이커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이것의 자산 가치는 약 427억 달러에 달한다.14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 중에서 제1보병사단 사령부가 2006년 

여름 제일 먼저 미 본토로 귀환하면서 통일 이후 미군의 철군은 시작

되었다.예하 제1기갑사단은 이라크 전쟁에 투입되었고,그곳에서 임

무를 마치면 미 본토로 이전하도록 되었다.그리하여 2012년 기준으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은 약 5만 명 수준으로 감축되었다.원

래 미국은 2008년 말까지 2만 4천 명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하려고 했

으나,철군계획이 변경되었다.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였는

데,첫째,무엇보다도 부활하는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였다.초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러시아는 갈수록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

다.기존의 제1보병사단과 제1기갑사단에서 각각 1개 전투여단을 독일

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러시아에 대한 대

응이라고 할 수 있다.둘째,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예상과 

14_FrancesM.Lussier,OptionsforChangingtheArmy’sOverseasBasing

(Washington,D.C.:CongressoftheUnitedStates,CongressionalBudget

office,2004),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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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기지 인프라를 계속 활용할 필

요가 있고,독일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셋째,동유

럽지역,특히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새로운 기지를 조성하는 데에 시

간이 필요하다.넷째,독일은 미군 병사에게 심리적으로나 주거 환경 

측면에서 매우 안전하고 편리한 주둔여건을 제공하는 우방국에 속한다.15

미군철수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라면 독일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인프라 구조가 늘어난다는 것이다.미군이 반납하는 시설을 활용

하여 독일군의 기지를 대형화할 수 있고,이를 통하여 기지 운용의 경

제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현재 독일도 NATO개혁의 일환으로 군

사 변혁을 추구하고 있고,독일 전국에서 약 100개의 기지를 통폐합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16

미군 철수는 NATO군의 구성과 운용에도 변화를 야기하였다.즉 지

휘국 모델의 연합지휘구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그동안 독일 소재 

NATO구성군은 독일군이 미군과 함께 연합지휘구조를 형성하고 있었

다.예를 들어 하이델베르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5군단에 라이프치

히에 주둔하고 있는 독일 제13전차보병사단이 배속되었다.그 반대로 

울름의 독일 제2군단에는 비스바덴에 있는 미군 제1기갑사단이 배속

되어 연합군을 형성하였다.이 두 연합 군단은 지휘국 모델에 의해 구

성되었는데,다시 말하자면,한 국가가 지휘 역할을 하고,다른 국가는 

병력을 배속시키는 형태이다.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에 소재하고 있는 

제5군단은 미국이 지휘국인 NATO군이며,울름에 있는 제2군단은 독

일이 지휘국인 NATO군이었다.그러므로 미 육군의 2개 사단이 철군

하게 되면서,지휘국 모델의 연합군 구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15_NeuesDeutschland,November23,2007.
16_Netzeitung,August1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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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보의 유럽화를 통한 수평적 동맹관계 정립

독일통일과 탈냉전 이후 유럽의 안보적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유럽

에서는 NATO동맹의 유지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서양주의와 유

럽에 의한 독자 안보의 강화를 추구하는 유럽주의가 경쟁하게 되었다.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의 대립은 과거 냉전시대에도 존재하였으나 유

럽주의의 약세 때문에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그러나 경제통합

에 성공한 유럽 회원국들이 유럽 차원의 안보통합을 추구하면서 유럽

주의가 점차 부상하게 되었다.

탈냉전 이후 유럽의 안보정체성을 둘러싸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유럽주의자가 주장하는 안보정체성의 형성

이란 유럽안보에 필요한 독자적인 제도와 결정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며,유럽통합이 경제통합 단계에서 발전하여 안보통합 단계로 진일보

하는 것을 의미한다.즉 유럽적 안보정체성은 냉전 시기에 NATO동맹

을 기반으로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떠맡은 것과 구별되는 의식이다.

유럽 안보정체성이란 유럽 국가들이 “유럽 안보는 유럽인에 의해”라는 

공동의 신념과 기대를 가지게 되면서 생겨났으며,이러한 관념이 현실

적으로 구현되어 EU이 국가연합의 방위와 유사한 수준의 독자적인 유

럽군을 창설하거나,아니면 최소한 NATO동맹 안에서 미국에 대한 보

완적 위치에서 벗어나 필요한 경우 NATO군사력의 일부를 유럽의 

안보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17

이를 위해 독일과 프랑스는 EU가 초국가적 차원의 안보기구와 군사

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물론 유럽주의를 지향하는 프

17_GuntherHellmann,“TheMakingofaEuropeanForeignandDefenseIdentity,”

SnezanaTrifunovska(ed.),TheTransatlanticAllianceoftheEveoftheNew

Millenium(TheHague:KluwerLadInternationa,1996),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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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와 독일의 입장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프랑스는 유럽이 

독자성을 강화하고 안보정체성을 확립하여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세

력이 되는 것을 원하는 반면,독일은 유럽이 기여도를 강화하여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즉 유럽이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과 달리 영국은 EU가 초국가적 안보권한을 갖

는 것에 반대하고 개별 국가의 안보주권이 존중되는 NATO중심의 

정부 간 안보조직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선호한다.영국은 유럽지역에

서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미국이 유럽의 안보질서

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며,공동방위의 전 유럽적 확대

를 통하여 역외분쟁 특히 동유럽지역에서의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안보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유럽 안보정체성을 둘러

싸고 EU회원국 간에 이해의 차이가 생기면서,대서양주의와 유럽주

의 간에는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그리고 유럽주의를 기치로 결속한 

독일과 프랑스의 긴밀한 관계는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미 연합전

선의 일환이라고 의심하게 만들었다.

코소보 전쟁은 안보정책에서 유럽 국가들이 서로 단합하게 해준 ‘유

럽 통일전쟁’이었다.18 중국과 러시아는 코소보 분쟁을 군사적 수단으

로 해결하는 것에 반대하였고,UNSC결의안을 무력사용의 근거로 활

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미국은 세르비아에 대한 

공습을 계획하고,NATO군사력으로 세르비아를 응징할 뜻을 밝히고 

18_PaulSchäfer,“Machtpolitikim SchattenderinternationalenInstitutionen-

NeueTendenzendeutscherPolitikinEU,OSZE,UNOundNATO,”Monika

Medick-Krakau (Hg.),Außenpolitischer Wandelin theoretischer und

vergleichenderPerspektive:DieUSAunddieBundesrepublikDeutschland

(Baden-Baden:NomosVerlagsgesellschaft,1999),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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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유럽 동맹국의 협력을 요청하였고,독일은 세르비아의 인종청

소를 막아야 한다는 인도주의 명분에 밀려 미국의 NATO개입 결정

에 추종하였다.19 사실 유럽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미국이 NATO군을 동원하여 코소보 전쟁을 감행한 데에

는 안보 독자성 강화를 추구하는 유럽을 견제하고,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독일은 탈냉전 이후 변화한 안보환경에 적합하게 다자안보의 성격

이 본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았고,EU중심의 공동외교안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그리하여 냉전의 유물인 NATO의 대체 

혹은 보완을 주장하였다.냉전시대 미국이 추구한 다자주의는 동반자

가 아닌 추종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NATO동맹은 미국의 군사 

리더십과 이에 추종하는 유럽 동맹국에 의해 수직적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대서양관계가 변화한 것이다.유럽대

륙이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고,과거 미국이 전담하였던 역외지역

의 분쟁에서 미국이 유럽과 함께 협력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EU는 독자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

자적인 군사력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그리하여 EU의 지도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1987년에 독불여단을 창설하였고,이를 

유로군단(Eurocorps)으로 확대 개편하였다.이러한 군사협력을 바탕

으로 유럽의 안보통합은 NATO동맹에 대한 유럽의 기여 확대단계에

서 점차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단계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20 1999년의 

쾰른 정상회담에서 ‘유럽안보방위정책(EuropeanSecurityandDefense

19_DerSpiegel,April19,1999.
20_고상두,“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유럽의 안보통합,”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2호 

(한국정치학회,2003),pp.3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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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ESDP)’이 합의되었다.‘유럽안보방위정체성(EuropeanSecurity

andDefenseIdentity:ESDI)’이 NATO내에 유럽의 역할을 강화하

려는 미국적 개념이라면,ESDP는 유럽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건설하

여 NATO와 협력한다는 유럽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1

NATO동맹이 재조정되면서 미국과 유럽 간에 전략적 동맹이 맺어

진 것이다.즉 과거의 NATO동맹이 구소련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NATO회원국을 방어하는 방위동맹이었다고 하면,이제 NATO동맹

은 회원국의 영토를 벗어나 제3국가에서 발생하는 군사 분쟁에 선제적

으로 개입하고 해결하는 예방동맹이 되었고,그에 필요한 신속대응군

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은 글로벌 속성을 

가지게 되었고 유럽 역외지역에서의 분쟁이 NATO회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게 되었다.그리고 미국도 단독으로 글로벌 테

러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다.유럽 또한 코소보전쟁에서 

미국의 군사정보력,항공타격력,해상수송력 등에 크게 의존해야 했던 

경험 이후,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 전략자산의 중요성을 실감하

였다.미국과 유럽은 안보협력이 상호 전략적 이익 추구에 도움이 된

다고 인식하였고,NATO군사조직의 상호 운용성과 통합성을 보다 개

선하는 방향으로 군사변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냉전시대 NATO는 미국의 리더십에 동조하는 유럽동맹국에 의한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가졌다.NATO군 사령관은 항상 미군 장성이 맡

았고,독일에 주둔하는 유럽 주둔군 사령관이 겸직하였다.그는 회원국

들이 제공하는 병력을 NATO군으로 동원하고,전시작전통제권을 행

사하는 권한을 가졌다.그러나 탈냉전 이후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변

21_Franz-JosefMeiers,“DereuropäischeSicherheitspfeiler,”Internationale

Politik,No.3(2000),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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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다.구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였던 방어적 동맹에서 이

제 전략적 동맹이 되었다.일방적인 안보의존에서 이제는 역외작전을 

펼치기 위한 협력안보로 변화하였다.그리하여 과거 미국이 NATO군

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던 양상이 크게 바뀌게 된 것이다.미국은 유럽 

동맹국이 미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는 군사적 전략자산을 제공하고,유럽 동맹국은 미국을 돕기 위해 평화

유지 병력을 제공하게 되었다.이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정치적 

틀을 NATO는 가지고 있는데,NATO정치위원회에서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군사작전에 관하여 논의되고 합의되는 

것이다.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미국은 NATO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외

의 군사활동에 참가할 것으로 주창하였고,2002년 11월 프라하에서 열

린 NATO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주도 하에 NATO신속대응군의 창설

이 결정되었다.총 2만 명 규모의 이 부대에는 영국,독일,이탈리아,

스페인,터키,프랑스 등 6개 나라가 참여하였다.신속대응군은 육해공

군으로 구성된 다국적 기동부대로 분쟁 초기에 현지에 신속 배치되어 

분쟁의 조기 확산을 막고 증원군의 분쟁지역 도착을 돕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며,아울러 재난구조와 반테러 등 인간안보와 관련된 임무도 수

행한다.22

22_Tom Nguyen,“ShapingNATOfortheTwenty-FirstCenturyFight,”Air

DefenseArtillery(October/December2006),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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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 및 경제적 통합정책의 성과

가. 유럽경제통합의 심화로 통일독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불식

통일독일에 대한 주변국의 안보적 우려가 컸기 때문에 독일은 이웃

국가의 우려를 단순히 안보적 차원에서만 해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차원에서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였다.즉 EU의 안보적 통합

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의 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독일이 유럽의 테두

리 안에서 동반성장 발전할 것이라는 태도를 표방한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은 자국의 독자적인 통화인 마르크화를 버리고 유럽공

동의 유로화를 도입하는 화폐통합을 약속하였고,이것은 독일이 통일

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이었다.

통일을 이룩한 이후 동독재건이라는 새롭고 막중한 국가과제를 짊어

지게 된 독일로서는 유로화 도입에 국가의 역량을 분산할 수 없는 처

지였지만,통일독일은 유럽의 강자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EU의 적

극적인 일원으로 남는다는 이미지를 주변국에게 주기 위하여 통화동

맹을 약속했던 것이다.23

하지만 독일의 대다수 국민들은 마르크화를 유로화로 대체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독일에게 통화통합이란 마르크

화를 버리고 유로화를 도입하는 금융 실험이었고,마르크화는 폐허와 

분단을 이겨낸 독일에게는 중요한 상징이었다.서독국민에게 마르크화

는 라인강의 기적을 의미하는 상징이자 자부심이었다.마르크화는 독

일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화폐였으며,통일을 이룩한 원동력이었다.동

23_UlfFrenkler,“GermanyatMaastricht-PowerPoliticsorCivilianPower?,”

SebastianHarnischandHannsMaull(eds.),GermanyasaCivilianPower?

(Manchester:ManchasterUniversityPress,2001),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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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민들이 흡수통일을 기꺼이 수용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그들은 동독의 사회주의체제를 독자적으로 개혁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서독과의 통일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서 “서독

의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으로 갈 것이다”라고 

외쳤다.24 그랬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얻어낸 마르크화가 곧바로 없어지고 유로화가 새로이 도입된다는 사

실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웠다.이처럼 화폐통합에 대한 독일국민

의 우려는 매우 컸다.

독일국민들의 의견과 동일한 맥락에서 독일의 한스 티트마이어

(HansTietmeyer)중앙은행장은 화폐통합을 위해 안정적인 마르크화

를 포기하려는 시도는 유로화 지상주의라고 비판하였다.독일사회주의

통일당(SozialistischeEinheitsparteiDeutschlands:SED)의 후

신으로서 반자본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사회당(Partei

desDemokratischenSozialismus:PDS)도 화폐통합이 탈국가적 경

제행위를 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도움이 될 뿐인 정책이라고 비판하였

다.이러한 유로화 회의주의 여론에 힘입어 1994년에 자유시민연합

(BundFreiderBürger)은 ｢마스트리히트 조약｣무효소송을 독일 헌

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등 화폐통합 반대여론을 고조하는 데에 큰 역할

을 하였다.

화폐통합에 대한 저항은 독일 국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단일

화폐의 도입은 회원국 주권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일부 회원국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하였다.그러므로 이들 반대 국가들을 회유하기 위

해서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했다.그리고 이러한 설득작업

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합의 심화를 선도한 독일이 담당해야 했다.통

24_고상두, 통일독일의 정치적 쟁점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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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유럽통합의 손익계산에 그리 민감하지 않

았다.1993년 독일이 EU에 지급한 국가 분담금은 국민 1인당 147유로

였고,프랑스의 경우에는 18유로에 불과하였다.25 하지만 독일은 기존

의 사회경제 결속기금 이외에 추가로 새로운 사회구조기금을 만들었

고 이 기금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

였던 것이다.이러한 기금들은 EU에 설치되어 가난한 회원국과 유럽 

회원국의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이처럼 독일은 

유로화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독재건으로 인하여 어

려운 재정 상황에서 화폐통합에 소극적인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

가적으로 늘렸다.26

이처럼 독일은 주변국의 안보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럽통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안보통합뿐만 아니라 화폐통합이라는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독일과 유럽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는 인상

을 심을 수 있었다.또한 화폐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통

화동맹 구상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

던 것이다.

나. 유럽통합시장에서 서독의 기술력과 동독의 노동력 결합으로 

수출경쟁력 확보

독일은 수출에 기반한 경제발전 국가이다.특히 지난 20년 동안 

GDP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40%로 증가했다.10개

25_JuliaTeschner,“NoLongerEurope’sEurophiles?EuroscepticisminGermany

inthe1990s,”JournalofEuropeanIntegration,Vol.22,No.1(2000),p.64.
26_LoukasTsoukalis,WhatKindofEurope(Oxford:OxfordUniversityPress,

2003),p.50.



Ⅰ

Ⅱ

Ⅲ

Ⅳ

Ⅴ

Ⅵ

통일독일의 유럽통합정책과 시사점 41

를 생산하면 4개를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셈이다.이러한 독일의 수출

확대에는 유럽의 단일시장과 단일화폐가 크게 기여하였다.유럽경제의 

통합성이 증대하면서 유럽 내수시장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정부는 수

출기업에 대한 보증과 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으며,슈뢰더 

정부 하에서 추진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였

다.인구가 노령화되면서 구매력이 둔화되자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성

장의 활력을 찾았다.

제조업이 강한 독일은 해외시장의 이득을 크게 누렸고,수출의 선도

적 호조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유럽이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에

도 독일은 통일 이후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사실 국제교역을 가로막

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는 관세와 환율이 있다.하지만 유럽의 경우 

단일시장으로 관세장벽이 사라졌고,단일화폐로 환율장벽이 사라졌다.

경제위기를 가장 격심하게 겪은 그리스의 경우 과거에는 이탈리아,프

랑스 자동차를 구매하였던 소비자들이 유로화의 도입이후 독일 자동

차를 주로 구입하였다.독일이 수출에서 큰 이득을 본 것이 이러한 외

적 요인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통합된 유럽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독

일의 상품경쟁력을 결정하는 국내적 요인도 있었다.

통일 이후 10년간 경기침체에 빠져 독일이 ‘유럽의 환자’로 불리

는 상황이 되자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Schröder)총리가 이끄

는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ParteiDeutschlands:SPD,사

민당)정부는 2003년 ‘하르츠 개혁’을 추진했다.신축적 근로시간제,파

견근로 등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복지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특히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고를 수 있는 신축적 근로제도는 기혼 여성의 

취업률을 크게 높였다.현재 독일의 여성 노동인구 가운데 71.5%가 경

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통일 직후 동서독 간에 합의한 1: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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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화폐통합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었고,독

일 상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으나,이러한 정책 실패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사민당 정부의 개혁으로 독일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더 나아가 독일정부는 구동독지역에 과감한 투자

를 함으로써 2004년 64.3%였던 고용률은 2013년 말 76.7%를 기록했

다.실업률은 통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림 Ⅲ-2>의 연간 경제성장률 통계를 보면,독일은 유럽통합과 

노동시장 개혁의 이득을 크게 누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유럽의 경

제위기로 인하여 2009년 –5.1%라는 경기후퇴를 경험하였지만,그 해

를 제외하면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

제는 성장률이 거의 4%에 육박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독일이 단일시장과 단일화폐라는 유럽경제통합의 심화에 주저하

였더라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림Ⅲ-2 독일의 연간 경제성장률(GDP)

(단위:%)

출처:WorldDatabank,<http://databank.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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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독일의 EU정책은 독일 다자외교의 핵심이다.EU는 회원국의 공동

노력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 지역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고,유럽정체성을 정착

시키는 데 가장 앞장 선 나라이다.이러한 기반 위에서 독일은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승인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고,안보통합과 화폐통합

을 수단으로 주변국의 안보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

독일은 유럽통합의 심화뿐만 아니라 확대도 적극 지지하였다.그리

하여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EU의 동구확대

로 인하여 독일은 유럽회원국에 의해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독일은 

유럽대륙의 중앙에 위치하여 동서남북으로 전쟁을 치렀고,지금도 9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이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경 수와 비

슷한 수준이다.수많은 접경국가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게 이웃국가와

의 동맹은 안보정책의 최우선과제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오늘

날 독일은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안보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독일은 지

역통합을 이룩하고 그 바탕위에 민족통일을 이룩하였다.지역통합이라

는 선행적인 프로젝트 덕분에 독일은 통일로 인하여 직면하게 된 정치

경제적 도전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통일독일이 유럽통합으로 인

하여 얻은 이득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독일은 EU를 통한 공동안보 정책을 지지하고 다자안보에 의

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함으로써 군사비 지출을 크게 감축할 수 있었다.

일국적 차원의 방위정책을 추구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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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를 지출하여야 하지만,EU회원국들과 함께 공동으로 안보를 추

구함으로써 방위비 분담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우리의 경우에도 

통일 이전부터 안보정책에서 한‧미동맹의 양자주의에 더해 지역안보

를 위한 다자주의를 보완함으로써 통일한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동북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며,북한재건에 필요

한 재원을 군사비 절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독일은 통일 이후 안보의 유럽화를 통해 EU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수평적인 동맹관계를 정립

하고 있다.냉전시대에 NATO동맹은 외형상으로는 다자적이지만,내

용상으로는 미국에 의해 지배되는 양자주의적 원리에 의해 운용되었

고,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럽의 NATO회원국들이 종종 불만을 표출

하였다.대표적인 예로 프랑스는 미국에 반발하여 NATO군사조직에

서 탈퇴하기도 하였다.이처럼 수직적인 동맹관계는 국가 간 안보협력

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일반국민의 여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경우에도 반미의식이 부분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고,한‧미동

맹에서 한국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

반국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따라서 통일 이후 한‧미동맹을 보다 건

강하게 발전‧강화시키기 위해서도 동북아지역 수준의 공동안보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독일은 유럽경제통합의 심화로 주변국의 안보우려를 불식시켰

다.동북아에서도 경제통합의 진전은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

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이러한 관점에서 한‧중‧일의 성공적인 

FTA체결이 필요하다.현재 한‧중‧일은 서로 다른 FTA전략을 추구

하고 있다.중국은 우호적인 주변 환경의 조성을 위해 주로 이웃국가

들과 FTA를 체결하여 중화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일본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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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의 구축을 위해 FTA를 활용하고 있다.20세기 초반에 대동

아공영권을 꿈꾸었던 일본은 동남아 등 개도국과의 원자재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에 반해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과 EU등 거대 판매시장의 확보

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렇게 서로 다른 전략 때문에 한‧중‧일 3국은 

공동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기 보다는 역외지역 국가와의 FTA체

결에 더 적극적이다.하지만 이러한 개별 행보는 결국 상호 간의 FTA

체결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최근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일

본과도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일본과의 FTA체결이 과거사 문제로 인하여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간 FTA의 체결이 한‧일 FTA체결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독일은 유럽 통합시장에서 서독의 기술력과 동독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였다.우리의 경우에도 통일이 되면 남

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상당한 수출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폭발적인 상품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는 해

외시장 확보가 필요하고,이를 위해서 동북아지역이 단순히 자유교역

지대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더 나아가서 관세동맹 혹은 단일시장으

로 발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독일은 통일 이후 군사력을 2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였다.

이것은 ｢2+4조약｣에서 약속한 37만 명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이처

럼 대규모의 병력감축이 가능한 이유는 유럽의 안보통합으로 인하여 

독일에게 평화적 안보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통일한국의 적절한 

군사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군사력의 적정규모는 인구,경제력,안

보위협,국제기여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그러므로 통일 이후 주변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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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또한 안보가 자국방어에서 공동

방어로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국제평화를 위한 해외파병의 필요

성도 간과할 수 없다.통일한국의 경우에는 상비군과 예비군을 혼용하

여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모병제에 의해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상비군과 매년 단기간의 동원훈련을 받고 유사시에 정규군이 

되는 향토예비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고 생각

된다.이것은 남북한 군사통합의 결과 단순히 병력을 줄일 뿐만 아니

라 주변국에게 평화적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소련은 독일통일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독일이 NATO를 탈

퇴하고 중립을 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해 독일은 다자적 군

사기구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중립적인 통일독일이 유럽의 안보에 더 

위험하다는 논리로 모스크바를 설득하였고,결국 NATO의 잔류에 대

한 동의를 구할 수 있었다.이러한 협상과정에서 독일의 입장이 관철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NATO가 방어적 목적의 성공적인 다

자안보기구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또한 미국이 동독지역

에 NATO군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며,NATO를 러시아 국경까지 확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이다.미국의 약속 중에서 

동독지역에 NATO군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2+4조약｣에 반영

되었으나,NATO의 확대는 구두약속과 달리 지켜지지 않았고,우크라

이나와 조지아의 NATO가입은 러시아를 자극하여 신냉전을 불러일

으키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할 경우에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

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미동맹과 미군주둔을 폐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는 동북아의 다자안보기구 

부재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유럽의 평화가 독일이 부상하면 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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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반면에,동북아의 평화는 한국이 약해질 때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에 의해 깨졌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당분간 지역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한국의 평화보장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하고,한‧미동맹과 미군주둔의 지속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 개입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

기 위하여 주한미군에게 전략적 유연성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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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만들고,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보완하고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이후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였

다.이는 기존의 통일방안과 차별화된 완전히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비교적 잘 만들어진 통일방안

이기 때문일 것이다.27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입안할 당시와 지금의 통일환경은 많이 변

했다.하지만 현 단계에서 국민합의에 기초한 완전히 새로운 통일방안

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결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골

격을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방안의 하나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을 밝히고 있다.박근혜정부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28한다는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보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29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밝히면서 통일담론이 되살아났다.통일담론이 되살아나면서 통일방안

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만들어진 과정과 주요 내용 및 

역대 정부의 이행과정을 평가하고,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할 때 고려

27_“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 한국일보 ,2014년 3월 20일.
28_통일부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에 대해,“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작은 통일’을 먼저 이

루고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이는 

“역대 정부에서 계승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서울:통일부,2013),p.28.
29_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내년에 합의를 모아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4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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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사항,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관련한 통일방안

의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30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역대 정부의 이행과정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여야 4당 합의로 채택했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당시 통일원 장

관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입안한 주역인 이홍구 전 총리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란 우산 밑에 두 개의 국가체제가 공존협력하면서 

평화통일로 향해 전진하자”31는 것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골격이라고 밝혔다.

노태우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공표한 이후 사회주의권 

체제전환과 냉전 종식,독일통일 등 세계사적인 변혁이 일어났다.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한의 체제붕괴나 급변사태를 추진하지 않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평화적 합의통일을 추진했다.‘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유엔동시가입(1991년 9월 17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

화공동선언(1991년 12월 13일 채택,1992년 2월 19일 발효)’등이 이

뤄지면서 한때 실현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기도 했다.그러나 불

행하게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면서 우

30_이 글의 많은 부분은 고유환,“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평가와 계승 발전방안,” 박근

혜정부 1년,통일‧외교‧안보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2014.2.25),pp.33～44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31_“한민족공동체 어디로 가고 있나,” 중앙일보 ,2013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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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극단적 고립에 묶여 예외국가의 신세

를 자초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이뤄야 할 한민족공동체의 발전 가능성

을 무산시켜버렸다.”32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김영삼 정부(‘문민정부’)는 사회주의권 붕

괴와 남북한 간 국력격차 심화 등 국내외적인 현실여건의 변화를 반영

하여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시도하였다.김영삼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

로 ‘임기 중 남북연합의 달성’을 표방하였고,33 취임사에서는 “어느 동

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하면서 대북정책에 있어 민족우

선론적 입장을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기존의 ‘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발전시켜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

계 통일방안(약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민족공동체 통

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

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다.통일철학은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통일원칙은 자주‧평화‧민주 3단계,통일과

정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을 점진적

이고 단계별로 이룩하는 것이다.그리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자유‧복

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이다.34 김영삼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32_위의 글.
33_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기에 ‘3단계 3기조 통일정책’을 제시하고 3대 기조로 민주적 

국민합의‧공존공영‧민족 복리를 제시했다.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 한국의 통일정책

에 관해서는 구영록‧임용순 공편, 한국의 통일정책  (서울:나남,1993)을 참고 바

란다.
34_통일원, 통일백서 1995  (서울:통일원,1995),pp.76～90;민족통일연구원,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안  (서울:민족통일연구원,1994);통일부 홈

페이지 <www.unikorea.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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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는 사회주의권 붕괴와 독일통일을 목격하면서 한반도에

서도 통일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민족우선론을 펴면서 노태우 

정부가 만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들었다.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짐

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강온양면의 대북정책을 폈다.1993년부터 핵개발문제를 둘러싸고 북‧

미 직접협상이 이뤄지면서 북한이 남한당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통미

봉남’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북‧미 핵

협상의 진전과 함께 1994년 7월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됐지만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조문파동’등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됐다.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는 ‘햇볕론에 입

각한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을 적극화하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공존공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시절 1단계 ‘공화국연합(남북연합)’방식의 통일단계,35

2단계 ‘연방제’방식의 통일단계,36 3단계 ‘완전통일’37 실현으로 이어

지는 ‘3단계 통일방안’38을 내놓았지만,연방제에 대한 ‘오해’를 의식해

35_이 시기의 북한체제는 남한 및 서방과의 외교‧경제‧문화 등의 교류로 인하여 크게 

변화되어 시장경제체제로 바뀜은 물론 정치적 자유화도 진전되어 다당제와 자유선

거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다.
36_10년쯤 진행된 공화국연합제 단계를 거쳐서 북한 내에 시장경제와 다당제 그리고 

자유선거가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서 상당 수준 실현되면 자주적인 연방제로 이행한다.
37_김대중은 완전통일 실현은 1민족 1국가 1정부의 완전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며,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는 21세기의 세계적 조류에 따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

고 사회복지를 구현할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38_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은 1970년대 초에 나왔으며,1980년대 중반에 이를 보완하

여 ‘공화국 연방제 통일방안’으로,1994년 ‘3원칙 3단계 통일방안’으로,1995년 8월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으로 진화했다.1994년 김대중은 그의 통일방안을 ‘3원칙 

3단계 통일방안’으로 명명하고,3원칙으로 1.평화공존 ① 적대관계 해소와 군축 및 

상호 감시로 완전한 평화정착을 이룩한다.②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일‧중‧러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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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집권 이후 김대중 정부는 새

로운 통일방안을 내놓지 않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했다.김대

중 정부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 통일방안의 중간단

계인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화해협력‧공

존공영을 모색했다.39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를 실현했을지도 모른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해결하고 통

일을 앞당기기 위한 포괄적 접근방법인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구상’을 

제시했다.40 이 구상은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PerryProcess)’에 녹

국의 협력체제(예:다자간 안보체제)를 실현시킨다.2.평화교류 ① 정치‧경제‧사회‧

문화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전면교류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한다.② 특히 경제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다.3.평화통일 ① 흡수통

일과 무력통일 그리고 인위적 공작통일을 배제한다.② 통일의 시작은 빨리,그러나 

통일의 집행은 단계적으로 한다.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세계사의 대전환과 

민족통일의 방략  (서울:한길사,1994),pp.10～12;‘3원칙 3단계 통일방안’의 3원칙

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야할 원칙이다.김대중은 통일국가가 지향할 

통일 3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했다.김대중 통일방안의 진화 과정은 김대

중, 김대중 자서전  (서울:삼인,2010),pp.273～283을 참고 바란다.
39_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40_한반도 냉전구조해체 구상은 1999년 1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

에 의해서 제시되었다.이후 1999년 5월 5일 CNN과의 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법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다음 다섯 가지 과제가 한

반도 주변국과의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남북 

간 대결과 불신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둘째,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셋째,북한이 

안심하고 변화와 개방을 추진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넷째,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를 통제‧제거하고 군비통제를 실현해야 한다.다섯째,현재의 정전체제를 남북 

간의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이 서로 오가며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이 이뤄질 것이다.”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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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어41 핵‧미사일문제 해결,북‧미 적대관계 해소,평화체제 구축 등

을 포괄적이고 단계별로 일괄타결하려 했다.42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

일개발 강행과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9‧11테러와 미국의 반

테러전쟁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의 계승‧발전 차원에서 대북정

책 및 동북아정책으로 ‘평화번영정책’을 밝힌 것과 함께 경제발전전략

으로 ‘동북아경제중심’,그리고 미래 국가비전으로 ‘동북아시대 구상’을 

제시했다.노무현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과 동북

아시대 구상을 내놓고 대북정책의 외연을 동북아로 확장하고자 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통일‧외교‧국방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안보적 측면의 ‘평화’와 경제적 측면의 ‘번영’의 균형을 강조

한 한반도 평화발전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43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라는 두 

조의 해체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및 안정의 확보”와 같은 의미로 해석했다.

이와 같이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포괄적 접근,일괄타결을 

모색했다.
41_1999년 3월 9일 윌리엄 페리(WilliamPerry)조정관 일행이 ‘잠정적 대북정책구상’

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김 대통령이 “그토록 내 생각과 일치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는 말로 대만족을 표시하며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고 전망했다고 한다.그러자 페리 조정관이 “이것은 사실 김 대통령의 구상에 다름 

아닙니다.임동원 수석비서관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받았으며,부끄러

운 일이지만 임동원 수석이 제시한 전략구상을 도용하고 표절하여 미국식 표현으로 

재구성한 데 불과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임동원, 피스메이커:임동원 회고록,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서울:중앙북스,2008),p.429.
42_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로켓을 발사하고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이 불거지자 미국

은 대북정책 조정관에 페리 전 국방장관을 임명하여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게 

되었다.페리 대북조정관은 북한을 방문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1999년 10월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담은 페리 프로세스를 내놓았다.대북 포용을 기조로 한 페리 

보고서는 1단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2단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3단계로 북‧미,북‧일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권고하는 등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43_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서울:통일부,2003),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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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대북정책으로서의 한반도 평화번영정책뿐만 아

니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에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해결 노력과 남북관계 진전의 병행추진 원칙에 

따라 북핵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다.2006년 한국이 북핵해결을 위한 9‧19공동성명을 만드는 데 주

도적 역할을 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등으로 비핵화추진

은 지체되고 급기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7월 5일)와 

핵실험(10월 9일)에 직면하게 됐다.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화해협력

정책도 위기에 빠졌지만 노무현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

북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을 모색했다.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폐쇄→ 불능화→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북핵해법을 마련했지만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 등으로 북핵해

결의 집중력과 추진력이 떨어져 북핵 불능화 프로세스는 중단됐고 북

한의 핵능력(핵억제력)은 강화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10‧4선언을 

만듦으로써 6‧15남북공동선언의 사문화를 막고 남북화해협력의 징검

다리를 놓아 다음 정부로 넘겼다.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서 임기 중 남북화해협력을 제도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평화번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북핵위기 하에서도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었다.북핵

위기 하에서도 화해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동

북아시대 구상,평화체제 구축44 등 그랜드 디자인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맞선 

44_노무현 정부 제1의 국정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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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포용정책을 가속화

하지 못했다.‘10‧4선언’을 통해서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의 초기단

계를 실현할 수 있는 많은 합의를 도출했지만 정권교체로 합의 이행이 

무산되고 말았다.

통일방안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는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을 계승했다.노무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통일은 형식적인 절차

가 아니라 평화의 축적과 신뢰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45

2005년 4월 1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식 흡수통일’을 반대하고,“통일은 잘 준비해서 천천히 해야 한

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평화구조정착→ 교류협력 통한 관계발전→ 통

일 감당할 북한의 역량 성숙→ 국가연합→ 통일’이라는 ‘통일로드맵’을 

내놓았다.46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6월 16일 전군 주요 지휘관을 대

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점진적 단계주의’를 전제로 한 3단계 통합방안

을 제시했다.한반도 통일은 ‘경제통합→ 문화통합→ 정치통합’순으로 

가되 그 시간은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 노무

현 대통령 통합방안의 핵심이다.47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다가 미국과 우리 보수층의 반발로 

거두어들인 외교전략 중의 하나가 ‘동북아균형자’론이다.48 당초 노무

현 대통령이 “동북아균형자론을 구상했을 때 생각했던 것은 중‧일 간 

45_노무현 대통령 후보자 발언,(대선후보 합동토론회,2002.12.3);국정홍보처 편, 참

여정부 국정운영백서5통일‧외교‧안보  (서울:국정홍보처,2008),p.302.
46_노무현 대통령은 “통일은 먼저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그 토대위에서 점차 교류협력

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북측도 통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국가연합 

단계 거쳐서 통일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5년 4월 14일.
47_ 연합뉴스 ,2006년 6월 17일.
48_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종석, 칼날 위의 평화:노무현 시대 통일외교안보 비

망록  (서울:개마고원,2014),pp.36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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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의미였다.”49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완화시

키는 균형자를 표방하면서 내놓은 동북아균형자론은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에서 중국을 함께 중시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자 역할

을 모색하는 균형외교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50 한‧미관계 재조정

에 이어 균형자론이 나오자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국내 보수세력

의 반발 등으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안보전략은 ‘현상타파’전략이었다.냉전시대부터 구조

화돼 내려온 현상유지전략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었다.

이명박정부는 진보 정부 10년의 대북정책을 ‘친북좌파정권의 잃어

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강조하면서 6‧15남

북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이명박정

부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했지만,실질적으로는 북한 급변사

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강경일변도

로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설정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이명박정부는 북한 ‘불량국가’론과 ‘원죄’론에 입각해서 북한이 핵무

기개발을 포기하고 먼저 변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없다’는 식으로 대북 

강경입장을 고수했다.이에 맞서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의 전면 이행을 요구하면서 대남비난공세와 함께 위기조성의 수위를 

높였다.북한이 의심했던 것은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구

상’51과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52이 표명정책과 달리 ‘흡수통일’론,

49_위의 책,p.367.
50_노무현 정부의 ‘균형적 실용외교’는 그 개념은 다소 다르지만 이명박정부의 ‘실

용외교’,박근혜정부의 ‘신뢰외교’에서도 일부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1_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비핵‧개방‧3000구상’에서 밝힌 것

처럼,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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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사태’론 또는 ‘붕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 체제변화를 희망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이명박정부는 급변사태가 임박했다고 북한정세를 판단함

으로써 대화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

인다.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의 해임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을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 상황을 보면 통일은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일은 정말 가까이 왔다”고 말했다.53

리영호 해임을 몰락의 징후로 볼 정도로 이명박정부는 임기 말까지 북

한 붕괴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남북관계를 복원하지 않았다.북한붕괴

가 임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화를 추진하지 않고 붕괴를 기다리

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

후 금강산관광은 중단됐고,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5‧24조치가 취해져 남북교류협력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거의 중단

됐다.

이명박정부 역시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지 않고 ‘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을 계승했다.하지만 기존 통일방안에 입각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추진하기보다는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급진통일을 바라면서 체

제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대북 압박에 주력했다.하지만 이명박정부도 

임기 중반 한때 단계별 점진통일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이명박 대통

령은 2010년 8‧15경축사에서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

52_통일부 홍보자료에 의하면,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과 생산성’에 바탕을 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추진 원칙으로는 

“실용과 생산성,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원칙

으로”한다고 밝혔다.
53_ 경향신문 ,2012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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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평화

공동체를 앞세운 데는 ‘선(先)핵폐기’론에 따라 핵문제 해결을 우선하

겠다는 것으로,이를 실현하지 못하면 경제협력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이명박정부는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 통일과정으로 보지 않고 분단관리정책

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명박정부가 ‘과정으로서의 통일’,

단계적 통일을 분단관리로 규정하고54 ‘급진통일’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 데는 단계별 점진통일보다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흡수통

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55

2.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013년 2월 

25일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박근혜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

용정책 10년,이명박정부의 강압정책 5년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에 기

초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54_이승환은 “진보의 통일론은 단계적 통일론이지 현상유지론이 아니”라고 하면서 노

태우 정부에서 만들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한

국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진보진영이 ‘과정으로서의 

통일’론 혹은 ‘단계적 통일’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통일대박은 

포용정책의 온고지신에서부터,” 창비주간논평 ,2014년 1월 22일.
55_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도 “점진적‧단계적 통일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현가능

성이 낮다”고 본다.“점진적‧단계적 통일의 핵심 가정은 북한정권이 점진적으로 개

혁‧개방을 통해 변화한다는 것”인데,“북한정권이 변할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는 

순간 점진적‧단계적 통일론은 무너진다”고 주장한다.오경섭,“점진적‧단계적 통일

론,” 세종논평 ,No.288(세종연구소,20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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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56를 가동해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 발

전,한반도 평화정착,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박근혜정부는 신

뢰프로세스와 함께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통일부 설명자료에 의하면,“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을 추구한

다”는 것이다.박근혜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57과 유라시아 이니

셔티브를 ‘국가안보전략’차원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 두 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민

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통일의 방식

으로는 작은 통일(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정치통합)을 지

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같이 박근혜정부의 통일구상은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구축→ 한반도 경제공동체 수립

→ 민족공동체 통일’이라는 3단계의 점진적 접근에 입각한다.58

56_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북한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철도‧도로 및 전력‧통신 등 인프라 확충,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지원 및 경제

특구 진출모색 등 사업을 지칭한다.”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서울:통일부,

2013),p.31.
57_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밝힌 바에 의하면,“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지역의 갈등

과 불신 구조를 화해와 지속가능한 협력의 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신뢰외교의 주요 

정책”이다.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역내 국가들 간에 다자대화를 촉진하여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고 상호 신뢰를 높여 공고한 협력의 틀을 만든다는 취지”에 따라 “관련

국들의 참여가 용이한 원자력 안전,에너지 안보,기후변화,재난구호,사이버 등 연성

이슈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점차 협력의 관행을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정치‧안

보분야의 경성 이슈로 의제의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국가안보

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서울:청와대 국가안보실,2014),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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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유화와 강경 사이에 균형을 잡아 대

북정책을 진화시키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화에 전제

조건이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도 만날 수 있다”

고 하여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

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길 바란

다”고 밝혔다.박근혜정부는 핵을 가진 북한과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나가겠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에서 발생하거나 악화된 금강산 관광객 피

격사건,천안함-연평도 사건과 5‧24조치,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 산

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하지만 박근혜정

부 출범을 앞두고 감행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을 가로막는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독일통일모델을 원용한 대북정책

을 적극화하고 있다.서독의 ‘작은 발걸음 정책’과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이 동서독 간 인적‧물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작은 통로’열기에 주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구동독지역인 드레스덴을 방문해

서 인도적 문제해결과 지원,민생 인프라건설 지원,남북주민 간 동질

성 회복 등 3대 구상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4월 12일 국

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황당무계한 궤변으로,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58_국립외교원, 통일한국 2040보고서:글로벌 리더 통일한국  (서울:국립외교원,

2014),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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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내부 문제를 남의 땅에서 말한 것,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

련한 언급이 없는 것,북한주민들의 고통과 배고픔 등 경제난을 지적한 

것 등에 관한 것이다.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인도적 문제 해결,인프

라구축 지원,동질성 회복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 흡수통일이 이뤄진 

독일 땅에서 북한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

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부분에 더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

령이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여”그들에 대한 비방‧중상에 열을 올렸다고 발끈하

고 나섰다.이와 같이 북한은 드레스덴 3대 구상에 대해 그들의 경제난

을 부각시키면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체제통일(흡수통

일)정책이라고 의심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경제난 등 북한의 

치부를 건드린 데 대해 당장은 발끈했지만 드레스덴 구상 자체를 전면

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8‧15경축사에서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

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가는 시작을 해 나

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남과 북은 서로 만나

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나가고,이 통로를 통해 서로 이

해해 가면서,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것이 필

요”하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환경협력의 통로’,‘민생의 

통로’,‘문화의 통로’를 시급히 열자고 북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작은 통로부터 열자는 남측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정

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근본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나섰

다.북한이 상호 적대적 군사행동 중지와 남북대결의 악순환의 고리 

끊기,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근본문제를 제

기하는 데 비해,박근혜정부는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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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객 피격사건,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하면서 인도적 대북지원과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비정치적 분야

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등 기능주의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남과 북이 작은 통로를 열기 위해

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구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정착이 이뤄져야 교류협력

이 확대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북한은 8‧15경축사에서 밝힌 작

은 통로 열기 제안에 대해 “지금과 같이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가 최악의 형편에 이른 조건에서 그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겠는

가”라고 반문하면서,“북남합의들을 전면이행하고 6‧15통일시대에 활

성화되어온 각 분야별,분과별 협력교류기구들을 되살리면 북남관계는 

저절로 개선되게 된다”59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여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졌다.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겸 당비서,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

남담당 비서 등 북한권력의 최고실세 3인이 인천을 방문하여 우리 정

부 인사들과 접촉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황병서 군총정치국장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로 열어가자”고 말

했다.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오솔길’론은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관계를 개선해나가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맥락이 이어지

는 듯하다.그동안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등 ‘근본문제’해결을 앞

59_ 로동신문 ,2014년 8월 22일.



66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세우던 북한이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단계적‧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우리 정부가 생

각하는 작은 통로는 민생통로인데 비해,북한이 생각하는 오솔길은 정

치군사적 작은 길인 것 같다.남측의 작은 통로론과 북측의 오솔길론

이 이익의 조화점을 찾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접

촉통로를 많이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중앙정부 차원에서 남북관계 

복원의 큰 물줄기를 잡고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나서 다양한 형태

의 접촉면을 넓혀나가야 ‘큰 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검토

가.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근대 민족국가 건설을 목표로 ‘민족’을 강

조하고 있다.한국인은 단일민족,단일언어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

(uniformity)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1945년 분단 이후 상

호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이질적인 정치체제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많

이 달라졌다.남북분단의 장기지속으로 우리 민족은 분열되고 이질화

가 심화됐다.이제 한민족은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김일성

민족)’으로 나누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질화가 심화됐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을 중시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표방하였

다.하지만 지구촌의 급속한 세계화가 진전되고,EU처럼 지역단위의 

통합이 이뤄지는 글로벌시대에 민족과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시

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들 

때 주무 장관이었던 이홍구 전 총리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지구촌 시

대에 걸맞은 ‘우리 국민’과 한민족공동체 ‘구성원’의 관계를 새롭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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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혈통주의에 

입각한 단일민족의 순수성은 다문화사회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오늘의 

대한민국이나 내일의 민족공동체에선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고 주장

했다.60 “한국 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국제결혼 비중

이 급속히 늘어나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민족융합체(union

ofnations)가 되어가고”있는 ‘범민족(meta-nation)적 성격’61을 고

려한다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명칭사용은 제고돼야 한다.

북한은 민족주의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반한다고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다가 1986년부터 ‘우리민족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진보적 사상

으로 재해석하고 있다.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민족대단결’

론62을 펴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였다.63 2000년 6‧15남북

60_이홍구 전 총리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과 혈연에 초점을 맞춘 종족(種族)적 민족주

의에 기반을 둔 한민족공동체와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이

제는 한민족의 일원(一員)은 자동적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것이라는 생

각을 새롭게 다듬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세계 175개국에 살고 있는 한민족 디아스

포라,즉 해외로 이주해 살고 있는 한인들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예상 

외의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민족공동체 어디로 가고 있나,” 중앙

일보 ,2013년 12월 30일.
61_박명규 외, 21세기 통일방안구상 연성복합통일론  (서울: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2),p.91.
62_북한의 민족대단결 주장은 1972년 7월 4일 채택한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통

일‧민족대단결을 통일3원칙으로 표방하면서 처음 등장했다.민족대단결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 김일성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조국통일 5대 방

침’에서 다시 언급됐다.이후 북한은 1993년 4월 5일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1998년 4월 18일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통해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63_북한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2월 어느 날 김정일이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

을 이룩하자면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분렬주의자들이 민족이 

이질화되였다고 떠들고 있지만 피줄관계로 보나 미풍량속으로 보나 우리 인민의 민

족성은 절대로 이질화 되지 않았다”,“우리는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로동신문 ,2014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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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

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함

으로써 민족 자주를 강조했다.이렇게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따라 통

일을 지향하기로 남과 북이 합의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란 

명칭이 남북관계적 의미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이 

7‧4남북공동성명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란 점을 의식해서인지

는 모르지만,북한은 최근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북한은 ‘자주 원칙에 따른 민족중시,민족우선’및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화해와 협력,민족번영’을 

강조하면서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북한은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

이며 북남관계개선의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힘을 합치면 통일의 길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64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함으로써 ‘민족경제’개념을 제시했다.65

6‧15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

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

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10‧4선언 제5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

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박근혜

정부도 남북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비전 코리아 프

64_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틀어쥐

고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남조선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

2014.6.30),” 로동신문 ,2014년 7월 1일.
65_“자본주의경제-사회주의경제,양자택일 아닌 공존 모색해야,” 한겨레신문 ,2014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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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를 가동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같이 남과 북은 민족을 기반으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민족공동번

영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개념을 기반으로 한 ‘민족공동체 통

일방안’이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어색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나. 남북합의 이행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 설정문제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할 당시에는 1992년 2월에 발

효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초점을 맞춰 추진단계를 ‘남북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이라는 3단계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러

한 기능론적이고 점진적인 사고로 인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적극

적인 통일론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고 교류협력에만 치중

하는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66 ‘민족공

동체 통일방안’제시 이후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함으

로써 1단계 화해협력을 실천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따라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할 

경우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 정신과 내용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화해협력단계에서 남북연합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두 정부 시

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채 대북강경정책으로 선회했다.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장거리 로켓발사,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함

으로써 남북화해협력의 기반이 무너졌다.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66_박명규 외, 21세기 통일방안구상 연성복합통일론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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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일보다 평화와 번영에 관한 담론이 지배적이었고 화해협력‧공존

공영에 기초한 점진적 통일을 모색했다.

이명박정부는 ‘상생과 공영’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급

변사태를 염두에 둔 급작스런 흡수통일을 추구했다.이명박정부 시기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화해협력을 

진전시키고 제도화하는 데 실패했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 

과정을 고려한다면 우선 남북화해협력단계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이

며,남북연합은 기존 합의 이행 또는 새로운 합의 이행 이후 가능할 것

이다.10‧4선언의 합의내용을 이행할 경우 남북연합의 초기 단계인 

경제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10‧4선언 이행

이 어렵다면 다양한 방식의 남북대화,특히 정상회담을 열고 화해협력

을 정착시키고 남북연합을 지향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

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

의했다.북한은 이 합의에 따라 “북과 남은 련방련합제방식의 통일방

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공영,공리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존재

하는 현실에서 연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연방연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남과 북이 함께 

구체화하길 바라고 있다.67 따라서 남측이 통일방안의 기본골격을 바

꿀 경우 남북합의 정신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

67_“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2014.7.7),” 로동신문 ,2014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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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북한이 6‧15남북공동선언 합의 당시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새로

운 표현을 사용하였듯이 우리도 ‘남북연합단계’에 대한 진전된 해석과 

새로운 표현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

본골격이 남북기본합의서,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녹아 있

고,이러한 남북합의 이행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 화해협력

과 2단계 남북연합을 달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현재의 통일방

안을 수정‧보완할 경우 큰 틀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대내외 

통일환경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명칭에서 ‘민족’을 내세우기가 부담스러우

면,‘한반도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새로운 통일방안의 명칭을 사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둘 경우 추진단계별로 추진방

향과 관련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다만 이명박정

부 시기 남북화해협력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설정한 

3단계 통일추진을 동시병행추진 쪽으로 수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

려해 봐야 할 것이다.최근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이 “3단계처럼 보이지만 화해협력 단계가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

다.경제‧사회‧문화적인 협력이 굉장히 길게 돼 있다”68면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그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의 급변사태와 흡수

통일에 관한 문제를 통일방안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도 고민

해 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 중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무엇보다 필요

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질서

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

68_ 경향신문 ,2014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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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69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

력의 기반을 다시 구축하려면 남북기본합의서,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를 복원하거나 재구성할 남북정상회담

을 열어서 기존 합의정신을 되살리고 화해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

운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 존중

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공약했지만,70 현재까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명박정부가 집권 

초기 남북기본합의서만 강조하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 정리가 늦어져 갈등을 지속하다가 남북관계 설정 자체도 하

지 못하고 임기를 마친 전례에 비춰볼 때,박근혜정부가 기존 합의 이

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남북관계 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의 전제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

행을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신뢰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은 기

존합의 이행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화해협력의 기반이 구축되면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노

69_새누리당,“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외교‧안보‧통일정책 기조 및 과제,”(새누리

당,2012),p.3;전성훈,“신뢰‧균형‧통합‧진화의 대북‧통일정책,” 통일정책연구 ,

제22권 2호 (통일연구원,2013),p.16에서 재인용.
70_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 진화의 핵심요소로 강조한 것은 남북한이 과거 합의한 

사항들을 존중하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은 대선 유력 후보였던 2012년 2월 28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학술회의 기조연설

에서 남북 사이의 ‘상호 존중과 인정’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지금까지 남북

한 간에,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합의한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7‧4공동선언,남북기본합의서,6‧15및 10‧4선언을 꿰뚫는 기본정신은 서

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이런 차원에서 저와 새누

리당은 남북한이 ‘상호 존중과 인정’의 정신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박근혜,“새로운 한반도와 신뢰프로세스,”(한국국제정치학회 주

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2012.2.2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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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박근혜정부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차원에서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국

정과제를 제시했다.작은 통일을 지향하려면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남북경제공동체’또는 ‘남북경제연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남북경제연합은 역대정부가 이미 북한과 남북경제연합의 청사

진과 세부규정이 될 만한 내용들을 상당부분 합의해 놓았기 때문에 그

에 기초해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노태우 정부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와 ‘남북기본합의서 경제협력부속합의서’,김대중 정부에서 6‧15남북

공동선언과 ‘경제협력 4대 합의서’,노무현 정부가 10‧4선언에서 ‘남

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구성 등을 합의해 놓았다.

단계설정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에서 주목할 내용은 통일국가의 정

치제도로 연방제를 도입하는 문제이다.그동안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

고 북한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먼저 내놓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연방

제는 금기시돼 왔다.그러나 최근 통일방안 논의에서 ‘한반도 연방제

(한반도형 연방제 국가)’프로젝트 추진71과 “남북한 통일방안의 대안

으로 연합에서 연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72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북연합에 앞서 ‘평화체제구축단계’를 추가하여 평화공존단계에

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73과 1단계 

‘화해협력단계’를 ‘평화‧협력단계’로 수정하여 군사적 긴장완화를 강조

71_조민,“남한정부 통일방안의 재검토와 추진 과제,”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방안의 

재검토  (경실련통일협회 창립기념 연속토론회발표자료집,2014.8.13),pp.4～31.
72_정성장,“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대안의 모색:연합에서 연방으로,” 통일환경의 변화

와 통일방안의 재검토  (경실련통일협회 창립기념 연속토론회발표자료집,2014.8.13),

pp.33～60.
73_이장희,“통일헌장 초안에 대한 구상,”(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위원회 주최 

자문회의자료,2014.10.1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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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주장74도 나오고 있다.

다.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드맵 연계문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20여 년간 북핵문제는 한반도문

제를 이해하는 관문과 같은 것이다.지금도 북핵문제는 한반도 정세를 

지배하는 핵심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처음 만

들 때인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았

다.김영삼 정부 시기부터 북핵문제는 남북관계의 핵심변수로 작용하

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을 가로막는 주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노력과 

남북화해협력 노력을 병행 추진하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문제를 주변 국가들과 함께 추진하려고 했다.노무현 정부는 

6자회담과 남북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 해결과 남북화해협력을 

동시에 진전시키려 했지만,북한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하

면서 화해협력 노력도 난관에 봉착했다.2007년 10‧4선언에서 3자 또

는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으로 가기 

위한 많은 합의를 도출했지만 정권교체로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선핵폐기’론에 따라 ‘비핵‧개방‧3000’정책을 내놓았

지만 북한이 선핵폐기론에 호응하지 않음에 따라 화해협력정책도 사

실상 폐기됐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와 연계된 화해협력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이를 실천하는가 하는 문제

를 풀어야 한다.우선 북한의 핵능력에 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북한 핵무기가 통제 가능한 위협인가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위

74_장용석,“‘통일헌장’관련 참고사항,”(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위원회 주최 

자문회의자료,2014.10.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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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인가에 따라 해법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

친 북한 핵실험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미국과 한국의 북핵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 이명박정부가 ‘선핵폐기’와 ‘비핵’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인내’와 ‘기다리는 전략’으

로 수수방관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향상됐다.핵문제와 연계된 화

해협력정책도 난관에 봉착했다.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무기는 북한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소형

화‧경량화‧다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고도화

가 이뤄지고 있다.북한은 제3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의 핵 대결에도 자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안정하지만 평화를 유지시켜온 정전질서를 무력

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위기를 고조시켰다.2012년 4월 13일 개정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의 지위를 명문화한75 북한이 제3차 핵실험 이후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4월 1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란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김일성 주석의 한반도 비핵화 유훈은 사실상 폐기

됐다.북한이 핵능력을 향상시키고 핵보유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추진했던 남북화해협력 노력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에도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서 “우리의 핵은 통일의 장애도,

남북관계개선의 걸림돌도 아니며 공화국의 핵무력은 외세의 침략야망

을 억제하고 자주통일과 민족만대의 평화와 안전,번영을 위한 확고한 

75_북한은 헌법 서문에서 김정일의 업적을 부각시키면서 김정일이 북한을 “불패의 정치

사상강국,핵보유국,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켜 강성대국 건설의 ‘휘황한 대통

로’를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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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이다”76라는 입장을 밝혔다.한마디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이다.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선

핵폐기론을 내놓고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경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이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라. 지역통합과 통일문제의 연계문제

독일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의 일관된 동방정책과 함께 EU라는 

지역통합정책이 이뤄졌기 때문일 것이다.어떻게 보면 EU의 지역통합

체가 동서독통합을 가능하게 한 토양이 됐을 것이다.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동북아지역의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하

지만 동북아지역 역내 국가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과거 식민지배에 대

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들이 포함돼있다.

중국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지역통합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다.동북아지역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따

른 과거사 문제가 남아있고,이데올로기적으로도 중국,북한이 사회주

의를 표방하고 있어 지역협력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역내 국가들 사이의 평화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77이나 박근혜

76_ 로동신문 ,2014년 7월 7일.
77_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김대중 정부의 ‘아시아태

평양시대 구상’에 비해서는 적용범위가 축소됐다.하지만 EU등 지역통합에 비춰본

다면 동북아지역의 역내 국가들 간 협력 구상은 한국이 동북아 지역협력과 통합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시대 

구상에 따라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등 동북아 평화와 안정,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하지만 일본과 관련국가들 사이의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FTA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미온적인 자세 등으로 한‧중‧일 FTA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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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실현하는 데 

있어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결국 남북협력과 동북아 역내 국가

들의 평화협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한반도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

을 것이다.

4. 통일전략으로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통일방안과 통일전략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통일방안 못지않게 

통일전략도 중요하다.78 박근혜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실현

하는 전략으로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밝히

고 있다.지금까지 구체화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을 추진

하는 박근혜정부의 ‘원칙’론에 가깝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박근혜정부는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

도 구현’이란 추진전략 아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

상화’,‘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 지향’,‘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하지만 한동안 이러한 

국정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이 없거나 미흡하다는 비판

을 받았다.그래서 나온 것이 2014년 3월 28일 독일통일의 상징 지역

인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과 8‧15경축

사에서 밝힌 ‘작은 통로’론이 아닌가 생각된다.전략적 모호성을 유지

하면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는 우리가 한

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를 쌓기 위한 

과정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78_역대 정부의 통일정책,통일전략,통일담론 등에 관해서는 강동완‧박정란,“한국의 

통일담론,” 북한학연구 ,제8권 제2호 (동국대 북한학연구소,2012),pp.215∼246

을 참고 바란다.



78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와 억지를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

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대통령

은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

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러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행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반도 신

뢰프로세스는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려면 말 

그대로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하고,신뢰를 쌓기 위한 프로세스,즉 과정

이 있어야 할 것이다.우선 남과 북이 초보적인 신뢰를 쌓기 위해선 상

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특히 상대방 최고지도자

와 체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신

뢰를 쌓는 과정으로서의 남북관계를 생각해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

이라고 밝히면서 통일담론이 되살아났다.통일 부담론‧회의론‧기피론 

등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편 것은 의도가 어디에 있던 매우 고무적이다.통일이 

가져올 편익을 열거하면서 통일지향적인 대북정책을 펴겠다는데 이를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79

분단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분단모순을 당연시하고 많은 분단비용

을 치루면서도 통일문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어났

다.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계기로 통일 미래세대가 통일문제

를 더 이상 기피하지 않고 자기 이익,국가 이익,민족 이익과 관련지어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문제에 임하는 전기가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한편으론 분단의 평화적 관리정책을 

79_“통일대박론을 실현하려면,” 한국일보 ,2014년 1월 16일.



Ⅰ

Ⅱ

Ⅲ

Ⅳ

Ⅴ

Ⅵ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평가와 새로운 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방향 79

넘어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통해서 통일을 조기에 달성하고 편익을 누

리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해서 통일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

어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점차 한계에 도달해가고 있는 우리 경제

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일에서 찾자는 주장이다.

북한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에 근거한 

통일대박론이라면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비하자

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주장했다는 ‘2015년 통

일’론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통일이 도둑같이 찾아온다”는 

주장 모두 북한 급변사태론에 근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통일대박론을 펴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흡수통

일과 점진적 평화통일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통일

을 지향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통일대박

론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통일비용과 혼란을 우려해서 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면 ‘대박’,즉 큰 편익이 있을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근혜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배제하

지 않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

하겠다는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

승하고 있다.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를 가동해서 ‘화해협력→ 남북연합→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

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80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2014년 7월 15일 통일준비위원회 출범과 함께 박근혜정부는 ‘통일

대박’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통로’를 먼저 열 것을 주장하는 등 ‘작은 

통일’로부터 ‘큰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쪽으로 통일정책의 기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작은 통로’론은 이명박정부 시기 다시 부각한 북

한붕괴론과 급변사태론을 극복하고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확대해서 점진적인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8월 7일에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

의에서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는 평화통일이며,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

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의 흡수통일 배제 선언’으로 

볼 수 있다.급변사태나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적

어도 공공연하게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드레스

덴 구상을 ‘불순한 체제통일 야망’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반발을 누그

러뜨리려 했다.80

2015년에 우리 민족은 분단 70년을 맞는다.두 세대가 지나도록 통

일을 이루지 못한 데는 남북 간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심

화,북한의 유일체제에 입각한 3대 세습체제 구축,한반도 통일에 우호

적이지 않은 국제환경,우리 사회 내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지지 등 주변 국가들이 대체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22일 ‘다보스 포럼’에서 “동북아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80_“대화국면으로의 전환,” 한국일보 ,201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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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주변국 모두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

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높고,통일이 동북아 

국가 모두에게 대박이라면 대외적 환경은 우호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대북정책과 통일문제와 관련해

서 여전히 남남갈등이 존재하고 있다.통일대박론에 따라 북한 급변사

태를 겨냥한 급속한 통일을 추진할 경우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

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이는 급변사태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더

러 만약 북한이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등 강대국이 개입하여 통일

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설령 북한이 붕괴되고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뤄질 경우라도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의도가 어디에 있던 통일대박론은 진보진영

과 보수진영을 묶어 통일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담론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81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통일은 

‘블루오션(blueocean)’이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사회주의권 개혁‧개

방과 미‧소 간의 평화공존 합의라고 할 수 있다.독일은 국제정세의 변

화를 통일에 유리한 환경으로 활용해서 통일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콜 전 서독수상이 말한 것처럼 독일은 역사가 열어준 ‘기회의 문’을 놓

치지 않고 재빠르게 문 안으로 들어가 통일을 달성했던 것이다.

독일의 통일경험에 비춰보면 우리의 통일 노력은 일관성이 없었고 

전략도 구체적이지 않았다.또한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세계사적 흐름

81_진보진영에서는 “조선일보의 ‘통일은 미래다’라는 통일담론화 기획을 포함하여 통일

대박론이 이명박정부 때부터 시작된 통일담론 보수헤게모니화의 연장”으로 보지만,

“보수의 새로운 점진적 ‘M&A방식의 통일’론은 엄밀하게 말하면 진보의 단계적 통

일론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통일대박은 포용

정책의 온고지신에서부터,” 창비주간논평 ,2014년 1월 22일.



82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을 통일의 촉진요인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독일통일은 거창한 통일방

안에 의한 것이 아니다.‘작은 발걸음’이 모여 통일의 대업을 이룬 것이

다.동서독의 경우 수많은 간첩사건과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주민에 

대한 총격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통일을 달성했다.

우리의 경우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관

광은 6년째 중단되고 있으며,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5‧24조치가 취해져 남북교류협력은 4년째 거의 중단됐다.북한의 연

이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와 남북

관계 차원의 제재강화로 통일을 위한 작은 통로가 거의 다 막혀버렸

다.82 남북관계는 규범적‧도덕적 기준만으로 풀 수 없다.우리는 수많

은 통일방안을 내놓고도 통일을 달성하지 못했다.지금 필요한 것은 

통일방안이나 급변사태론 등 거대담론보다는 실천 가능한 작은 발걸

음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5. 고려사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0’)’으

로 제시한 것을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0’)’으로 보완‧발전시킨 것이

다.이제 탈냉전과 글로벌리즘의 강화,북한의 핵무기 개발,중국의 부

상 등 통일환경의 변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83 박근혜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을 약속

82_“‘작은 통로’를 열려면,” 한국일보 ,2014년 9월 25일.
83_“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 한국일보 ,2014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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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그렇다면 급변사태론에 입각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기보다는 평화

통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명칭에서 ‘민족’이란 용어 사용이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어색하지 않지만,글로벌시대와 다문화사회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새 명칭을 사용하다면 ‘한반도공동

체 통일방안’이란 지리적 개념을 도입하여 중립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명박정부 시기 남북화해협력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다시 남

북관계를 복원하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부터 통일정책을 추

진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1단계 화

해협력과 2단계 남북연합의 낮은 단계인 경제연합(경제공동체)을 동

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설정한 단계적‧순

차적 추진과정을 동시병행 방식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

화공동선언,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우리 통일방안의 1단계

인 화해협력과 2단계인 남북연합을 실천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 냈

지만 이행하지 못했다.합의 이행이 어려웠던 것은 북한의 핵무기,장

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국제사회와의 갈등,대남도발과 남북갈등,

남북화해시대 남남갈등,정권교체에 따른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 등에

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합의통일을 앞당기려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

의 기반을 하루빨리 재구축해야 한다.남북 간 기존 합의를 복원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쉽지 않을 것이다.기존 합의를 재구성하

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일 것이다.



84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비춰보면 통일방안보다 통일전략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을 계기

로 여야 및 국민합의로 통일대강을 마련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

관성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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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지역질서의 상호 연관성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은 구조적으로 동북아 지역

질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탈냉전시대에 들어와 그 연계관계는 

한편으로 북한의 체제생존전략에 의해 더욱 긴밀해졌다.북한정권은 

체제생존의 일환으로 핵 및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고,이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의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이 

핵문제를 놓고 남한을 제쳐두고 미국과 협상을 추구하려 하는 한,한반

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는 분리될 수가 없다.문제는 북핵문제가 미

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동북아의 안보적 현실 속에서 쉽게 해결되기 어

렵다는 사실이다.무엇보다 동북아 지역질서의 현상변경을 의미하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개입

을 초래할 것이다.요컨대 동북아 지역질서의 향배에 따라 한반도 분

단현실은 물론이고 통일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 지역질서가 독립변수로서 한반도 문제를 좌우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그렇지만 북한 핵문제나 한반도 통일과 같이 

동북아 지역안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대적 약소국

의 행위 역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사실 동북아 지역질서와 한반도 

문제의 상호관계는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동북아 지역질서를 독

립변수로 볼 경우,가장 큰 결정 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로 압축할 수 있다.첫째,미‧중 간 상호 이해관계의 조율 가능성과 그 

방향이다.둘째,현재 동북아 질서의 기반인 양자주의가 다자주의로 대

체되거나,적어도 다자주의와 공존할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이와 달리 

한반도 문제를 지역질서 변화의 촉진요인으로 본다면,주요 변수로는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여부와 북한체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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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인한 한반도의 현상변경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정부는 1980년대 말부터 동북아 지역협력 또

는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형성하자는 제안을 내어 놓기 시작했다.탈냉

전의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동북

아평화협의회의’를 제안한 것을 기점으로 우리 정부는 꾸준히 유사한 

제안을 해왔다.노태우 대통령의 제안이 북한과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

었음에도 불구하고,김영삼 정부는 신외교라는 이름 아래 한‧미 양자

협력과 나란히 다자안보대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소규모 

CSCE형식의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구상하기도 했다.김대중 정부도 

CSCE를 벤치마킹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공동선언’구

상을 제시했다.특히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동북아 평화협력

을 한반도문제 해결과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통일‧대북정책이 과거와 

달리 외교안보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박근혜정부 역시 ‘헬

싱키 프로세스(HelsinkiProcess)’를 모델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

상’을 제안했다.84 1980년대 말부터 동북아 국가들이 제안했던 지역협

력에 관한 여러 제안들이 대부분 냉전 종식으로 인한 지역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85의 성격을 띠었다면,역대 우리 정부의 제안들은 그 

84_이 구상의 핵심은 동북아 역내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정치‧안보

협력이 뒤처져 있는 모순(아시안 패러독스)을 해결하기 위한 비전으로서 동북아 평

화‧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

과 재난구조,원자력 안전,테러대응 등 연성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5월 8일.
85_1986년 고르바초프가 아시아의 안보대화기구 창설을 위한 ‘전아시아 회의’를 제안한 

이래 한국,일본,러시아,호주,캐나다 각국은 동북아와 아시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

기구 창설을 꾸준히 제기해왔다.1993년 7월 당시 빌 클린턴(BillClinton)미 대통령

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6개국의 ‘동북아협력대화

(NortheastAsiaCooperationDialogue:NEACD)’를 미국과 공동으로 발의했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1994년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고위관리회의(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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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을 넘어 한반도의 분단관리 및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

로서 다자적 지역협력에 주목한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지역 강대국 간 긴장과 협력관계가 실타래처럼 뒤엉

켜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향후 동북아 지역질서

가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우호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역질서의 기본구도는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좌우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그렇지만,한반도 문제가 이미 국제정치적 문제로 대두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대북정책이 동북아의 긴장과 협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따라서 분단 및 통

일과 관련된 우리의 정책은 동북아 지역질서에 적응하고 그것을 활용

할 뿐만 아니라 평화적‧협력적 질서구축에 기여할 때,성공적인 성과

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ofSouth-EastAsianNationsRegionalForum-SeniorOfficialsMeeting:

ARF-SOM)’에서 ‘동북아 안보대화(NortheastAsiaSecurityDialogue:NEASED)’

를 제안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다자안보협력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그러

나 탈냉전기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창설 제안들은 실제로는 선언적

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다만 1993년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담(ASEANPost

MinisterialConference:ASEAN-PMC)’에서 탄생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Forum:ARF)’이 불완전하나마 동북아지역의 공식적인 안보대화 채널로 

작동하고 있으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EconomicCooperation:

APEC)’에서 안보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대화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이외에

도 아‧태지역의 방위 및 안보협력을 위한 정부 간 대화로서 2002년 시작된 ‘아시아안

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매년 싱가폴에서 개최되고 있다.또한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회의(CouncilforSecurityCooperationintheAsiaPacific:CSCAP)’와 

NEACD처럼 비정부 차원에서 각국의 주요 전략연구소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에 민간

학자와 정부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다자안보대화도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민간 차원의 다자안보대화가 얼마나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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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 질서변화 추이와 동북아 지역협력의 향방

탈냉전 시기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필요성이 과거 어

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특히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함에 따

라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경제발전

의 역동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는 동북아는 1990년대부터 역

내 교역 및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orldTradeOrganization:WTO)에 가입한 이래 동북아지역은 세

계 3대 경제권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지역 국

가 간 FTA에 대한 협상이 증가하고,적지 않은 수의 협정이 체결되었

다.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대로 인하여 인적 교류를 비롯한 문화

적 접촉면이 확대되면서 상호 이해의 기반이 점진적으로 마련되는 경

향을 보인다.이러한 현상은 한‧중‧일 3국 간 지역협력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예를 들면,2011

년 9월 한국에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을 위한 ‘한‧중‧일 3자 협

력사무국’이 한국에 설치되었다.86

지역협력의 확대 및 제도화 요구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

거 동북아 지역질서의 구조적 특징이던 양자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더

욱이 한반도의 긴장상태와 미‧중 및 중‧일 간의 경쟁-대결 구도는 여

전히 군사안보적으로 냉전의 유산을 답습하고 있는 상태이다.현재도 

진행 중인 동북아의 안보적 불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전 지구적 차원과 동북아지역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

과 중국의 경쟁이다.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86_한‧중‧일 3자 협력사무국의 활동은 홈페이지 <www.tcs-asia.org>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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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간주되어 왔다.87 2000년대 말까지 양 대국은 

대결보다 협력을 상대적으로 강조했다.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지양

하고 상호의존을 통해 중국이 자국 주도의 질서에 들어오게 만드는 

대중국 관여정책을 추진했다.또한 중국 역시 안보 및 경제 역량이 상

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국에 도전하기보다 조용하게 힘

을 기르는 ‘도광양회(韜光養晦)’에 힘썼다.88 그러나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어용 무기 판매결정,다오위다

오(釣魚島)분쟁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드디어 중국의 태도가 변

하였다.즉 화평굴기(和平崛起)와 보다 적극적인 자세의 유소작위(有

所作爲)를 상기시키며 대미 강경입장을 드러냈다.이에 대해 미국도 

재균형(rebalancing)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노골화했다.특

히 시진핑(習近平)의 등장 이후 중국은 ‘신형대국전략(新型大國戰略)’

을 내세워 미‧중관계를 구조적으로 재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89 만성적인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가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중국은 힘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

87_KennethN.Waltz,“StructuralRealism aftertheColdWar,”International

Security,Vol.25,No.1(Massachusetts:TheMITPress,2000),pp.32～38;

RobertS.Ross,“TheGeographyofthePeace:EastAsiaintheTwenty-first

Century,”InternationalSecurity,Vol.23,No.4(Massachusetts:TheMIT

Press,1999),p.82.
88_G.JohnIkenberryandMichaelMastanduno(eds.),InternationalRelations

TheoryandtheAsia-Pacific(NewYork:ColumbiaUniversityPress,2003),

pp.423～429;전재성‧주재우,“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미래 외교과제,”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2020한국외교 10대 과제 ,NSPReport62(동아시아연구원,

2012),pp.5～9.
89_신형대국전략은 모든 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의 전략적 의도를 객관적이고 이

성적으로 이해할 것이며,각자의 이익을 존중하고 중요한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구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주재우,“시진핑 체제의 대외전략과 남북관

계,”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민주평통-화정평화재단 제9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대토론회,2012.11.16),p.4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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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새로운 지역 세력균형이 생성되거나 아

니면 세력전이로 인한 안보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영토분쟁 및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멈추지 않는 동북아지역의 

갈등이다.이러한 종류의 갈등을 통해 역내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

본 사이의 경쟁이 더욱 구체화되며 고조되고 있다.우경화의 길을 걷

는 아베 정부는 일본을 정상국가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평화헌법의 개

정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외 군사작전의 길

을 열어주는 ‘집단자위권’행사를 현실화하려 기도한다.일본의 우경화

에 대해 중국은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의 태도가 미국의 지원을 받

고 있다고 의심하며 한층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미국은 재정적 어

려움에 봉착하여 국방비 감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역외

균형’전략을 선택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즉 일

본의 군사력을 활용하여 아‧태지역에서 세력균형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이처럼 중첩되는 미‧중과 중‧일 경쟁 탓에 동북아 안

보는 한층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셋째,북한의 핵개발이 초래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정치적‧군사

적 긴장은 두말할 것도 없고,경우에 따라 핵도미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북한은 체제생존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추진한다.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여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북한정권

에게 대량살상무기는 군사안보의 수단을 넘어 경제적 체제생존의 수

단이기도 하다.이러한 생존전략에 대해 주변 국가들은 예외 없이 매

우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

고 있다.문제는 미‧중 간 경쟁 탓에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

지 않다는 점이다.중국의 중심적 역할 덕분에 6자회담이 추진되었으

나,북한의 생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 차이 탓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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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못했으며,현재 중단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즉 중국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치 않는 반면,미국은 북한정권을 불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량국가에 대가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향후 미‧중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북

한의 핵개발은 지속될 것이고,이에 따라 한국,대만,일본 내에서 핵무

장 옹호자의 입지가 점차 커질 것이다.이러한 사태는 동북아지역의 

안보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 지역질서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미‧중 사이의 협조와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가에 좌우될 것이다.탈냉전시대가 열

린 이후 미‧중은 군사적 경쟁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경제적 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그 결과,안보분야에서는 아직

도 양자주의가 지배적이나,9‧11테러 이후 특히 미국 내에서 안보이

슈에 대한 다자주의적 선호도가 조금씩이나마 높아지고 있다.90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로 중심축을 이전하겠다는 미국의 의지

는 다자주의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양 대국이 지역국가들과 

FTA의 체결에 앞장 설 뿐만 아니라 APEC,ASEAN+3,ARF,동아

시아정상회의(EastAsiaSummit:EAS),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Organization:SCO),TPP,RCEP91 등 다자주의적 접

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동북아지역의 국제환경이 변화하

고 있는 탓이다.

무엇보다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통해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

90_아이켄베리는 이를 ‘bilateralarrangementplus’라고 부르며,양자주의에서 다자

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파악한다.G.JohnIkenberryandMichael

Mastanduno(eds.),InternationalRelationsTheory,p.436.
91_여기에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하여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6개국,즉 한국,중국,

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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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주의 확대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미국은 과

거처럼 양자적 관계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

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다만 중국이 점차 힘을 키우면서 

도전의 잠재력이 커지고,실제로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는 데 대해 미국

은 전통적인 양자동맹을 기반으로 지역국가들과 다자적 협력을 모색

하는 ‘전진배치 외교전략’을 채택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미국은 소프

트파워에 의지하여 패권국 지위를 가능한 한 지속시키고자 한다.아시

아에서는 유럽이 성취한 평화와 협력에 대한 공유문화가 아직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미국은 중국에 대한 건설적 

관여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즉 미국은 양자는 물론이고 다

자적 방식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에 대한 공유문화의 형성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92

냉전 시기 중국은 이미 소련을 염두에 두어 반패권주의와 다자주의

를 외교목표로 설정한 적이 있으며,탈냉전 시기에 들어와 그 대상을 

소련에서 미국으로 바꾸었다.중국 외교정책의 당면과제는 세계 및 동

아시아 질서를 새롭게 짜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

을 찾는 것이다.국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난제를 해결해야 하

는 중국의 입장에서 대외전략도 그러한 문제해결의 과제와 분리될 수

는 없다.다시 말해서 정치체제의 성격이나 영토문제와 같은 핵심이익

에 대하여 중국은 계속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나,경제발전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은 이슈별로 전략적 동반자 및 선린우호와 같은 양자관계를 취하거나,

92_RalphA.CossaandBradGlosserman,“PowerandLeadership:Recognizing

andAppreciatingtheDifference,”PacNet,No.67(October30,2012),

<www.pacforum.org>(검색일:2014.6.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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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다자협력을 시도하고 있다.특히 경제 이슈에 있어서 자원 확

보와 자유무역지대 확대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봉쇄에 대

처하고자 한다.한‧중 및 한‧중‧일 FTA추진,RCEP의 적극 추진 등

은 대표적인 사례이다.또한 안보적으로도 SCO위상의 증대를 비롯하

여 ASEAN+3,AR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미

국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양 대국의 확대되는 다자주의적 접근이 향후 경쟁적으로 전

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TPP과 RCEP의 경쟁이 대표적이다.또한 

우크라이나 내전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도 눈에 띤다.이러한 현

실은 동북아지역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남방 대 북방 3각의 대결

구도 형성 가능성을 보여준다.양 대국이 각자 주도하는 다자제도를 

활용하여 상호 경쟁하는 방식은 비록 과거 냉전 시기의 진영대결보다

는 훨씬 느슨할 것이나,그러한 경쟁이 확대되면 CSCE와 같은 범아시

아적 대화 및 협력의 필요성도 동시에 증대될 것이다.나아가 미‧중 모

두가 이미 참여하는 다자협력제도 내에서 각자는 비토권을 증대시키

려 노력할 것이다.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건설적 관여를 통해 다자

제도 속에 중국을 가두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므로 다자제도 속 

상호 경쟁도 점점 치열해질 것이다.양 대국의 그러한 전략은 동아시

아에서 다자주의적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이슈별 동북아 다자협력의 목표93

동북아지역에서 다자협력의 이슈는 이미 광범위하나,점점 더 넓어

93_본 절의 내용은 필자가 집필했던 공동저작의 일부분을 발전시킨 것이다.박종철 외,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국가 및 지역차원  (서울:통일연구원,2005),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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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그 중에서도 경제와 안보 이슈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

으며,협력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인적 교류,사회문화,환경협력 등

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아직은 경제 및 안보 이슈와 온전히 분리시

키기 어렵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은 다른 이슈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다양한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경제협

력에 대해 각국 정부의 통제력은 점점 약화되는 경향을 띤다.각국 정

부가 FTA또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주

체이지만,엄밀히 말해서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행위자는 아니다.어쨌

든 경제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동북아지역 국가로부터 기능주의적 접

근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요컨대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발

전시킴으로써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이는 나아가 사회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제고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협력에 대해 두 가지 상이한 이론적 시각이 있

다.94 하나는 지역경제협력을 국가의 절대적 이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

으로 생각한다.이 시각에 따르면,지역규범과 지구규범 사이에는 기본

적으로 구분을 할 필요가 없으며,국가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다시 말해서 지역협력은 본질적으로 지역적 구분이 불필요

한 일반적인 국제협력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다른 시각은 지구화의 

압력에 대응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다른 국가나 지역의 영향력 행사 등 

어떠한 연결시도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경제협력을 이해한다.

여기서는 외부로부터의 영향과 이에 대한 지역국가들의 공동대응 양

94_RaimoVäyrynen,“Regionalism:OldandNew,”InternationalStudiesReview,

No.5(InternationalStudiesAssociation,2003),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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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즉 제도화가 매우 중요하다.

현실에서는 두 시각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지는 않는다.어떠한 시

각이든 제도화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지역경제협력이 지역공동체로 

발전될 가능성은 증대할 수 있다.물론 그 과정이 자동적으로 전개되

지는 않더라도,제도화의 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확대되는 국제 제도의 

자율성이 국가의 권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를 염두에 

두면,지역협력의 제도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제도

화의 최종단계를 어떠한 수준에 맞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요컨대 

지역협력의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현실적으로는 EU,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FreeTradeAssociation:EFTA),북미

자유무역협정(NorthAmericanFreeTradeAgreement:NAFTA)

등이 동북아지역경제협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경제협력과 달리 안보협력의 목표설정은 한층 어렵다.기존의 국제

정치이론은 지역안보협력의 주요 모델들로서 통합,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집단안보,강대국간 협조(concertofgreatpowers),세

력정치 및 패권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통합과 안보공동체의 형성은 안보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시

키는 역내전략인 반면,강대국 협조,세력균형 내지 패권은 항상 지역

외부 세력의 개입과 관련을 맺는다.95 대체로 지역 내 역사적 경험과 

지역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지역 밖으로부터의 위협 성격 등에 따라 

모델선택이 좌우된다.다만 협력의 성격과 수준은 모델마다 차이가 있

다.대체로 각 모델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그러나 안보협력의 제도

화 경험은 더욱 수준 높은 안보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

으로 기대된다.

95_Ibid.,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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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모델이 동북아 안보협력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이론적으로 판

단하기는 힘들다.무엇보다 동북아 안보질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동북아 안보협력의 목

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분명한 것은 안

보협력이 평화의 형성,유지 및 관리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와 

자발성을 바탕으로 안보협력 제도화의 목표가 바람직하게 설정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앞에서 언급된 모델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통

합이나,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장 먼 목표인 탓에 현실성이 별로 없다.

경제협력의 제도화처럼 통합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통합의 조건을 

먼저 마련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현실성 있는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안보협력의 모델을 목표로 삼으면,이를 달성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예상된다.즉 목표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행

위는 전반적인 지역안보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이는 다시 각 행

위자의 전략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행위와 구조 사이에 지속적 상호작용이 일

어날 것이다.양자간 상호작용은 이미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경제

협력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유럽통합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은 이론적‧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경제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탓에 그 결과로 인해 안

보협력의 독립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기능주의적 논리가 개

입된다.기능주의적 인과성은 파급효과를 기대하지만,실제로는 항상 

발전적 방향으로 파급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파급,즉 환원작용도 

발생하곤 한다.

지역적 다자협력들 사이에 연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Ⅰ

Ⅱ

Ⅲ

Ⅳ

Ⅴ

Ⅵ

한반도 문제해결의 촉진요소로서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99

여지가 없지만,이슈의 성격 탓에 지역협력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예를 들면,안보는 협력이 한번이라도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 데 반해,경제는 재기 가능하다.다시 말해서 경제협력에

는 반복을 통한 학습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쉽

지만,안보협력에는 그러한 학습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다만 이미 신

뢰가 형성되어 있거나 예기치 못한 배반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군사기술적 능력이 구비되어 있다면,안보협력

의 제도화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96 또한 행위자의 성격도 지역협력 

이슈별 차이의 원인이기도 하다.안보협력은 국가가 중심 행위자이지

만,경제협력에는 기업이 실질적인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다.또한 안보

협력은 영토를 벗어나서 생각하기가 어렵지만,경제협력은 물리적 경

계를 넘어 기능적 성격을 보인다.자유무역의 규범이 지배적인 현재의 

세계경제체제에서 지구화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지역경제협력을 이

해하면,그 현상은 더욱 분명해진다.이러한 차이 탓에 안보협력에서는 

정치지도자의 역할이,지역경제협력에서는 경제지도자 또는 기업가의 

역할이 각각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역협력의 이슈별 성격차이 탓에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다.이익계산을 따지는 합리주의 이

론은 주로 물질적 이익 추구과정의 갈등과 분배의 문제를,그 이면에 

작용하는 신뢰 및 집단정체성의 변화에 주목하는 구성주의는 이념,가

치,규범 등의 문화적 문제를 각각 중시한다.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현실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

론적 절충이 불가피하다.

96_CharlesLipson,“InternationalCooperationinEconomicandSecurityAffairs,”

WorldPolitics,Vol.37(October1984),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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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북아공동체 구축의 과제

동북아 지역협력의 목표를 지역공동체 형성에 둘 경우,그 목표 달

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이와 관련하여 유럽 사회는 이

론적 논의의 성과와 현실 양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음미해야할 모델

이 아닐 수 없다.사실 국제정치학의 통합이론은 그 자체가 유럽통합

과정의 전개과정을 통해 논의되고 검증의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유럽사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물론 동북아와 유럽 

사이에 내재하는 지역적 성격 및 상황 차이는 분명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

이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정리될 수 있다.

먼저 국제환경의 차원에서 보면,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유럽과 냉

전 종식 이후 동북아지역은 공통적으로 전쟁 억제와 평화에 대한 열망

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물론 동북아에서는 

대규모 전쟁의 경험이 유럽보다 적었던 탓에 평화에 대한 열망이 상대

적으로 낮다.그렇지만 정치‧경제발전 수준과 전쟁억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상관성을 감안하면,동북아지역에서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을 증진시킴으로써 평화에 대한 갈망이 솟구치도록 만들 수는 있다.

동북아공동체 형성과정에는 미국의 적극적 참여가 요망된다.유럽 

사례를 되돌아보면,정치적‧안보적 협력이 미국이 포함된 NATO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제외된 유럽통합은 충분히 

가능했다.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는 NATO와 같은 협력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한‧중‧일 사이의 역내 경제협력이 증대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경제적 의존관계를 감안하여 미국을 포함하는 경제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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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또한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미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현존하는 양자협

력과 다자협력이 중층적으로 형성된 다층구조의 협력제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다자주의적 협력경험이 아직 충분치 

않은 동북아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사실 다자주의적 협

력에 대한 역내 국가의 정부 및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별로 높지 못하

다.그러므로 역내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비갈등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형성하면서 점차 갈등적 이슈로 협

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다자협력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러한 과정에서 이슈별 국제레짐의 형성을 비롯하여,양적‧질적 협력증

대를 통한 공동이익 및 규범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역내 국가 간 관계 차원이다.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에서는 

지역 강대국,특히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화해와 협력을 통한 상호 이

익 추구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이와 달리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그러한 의지가 높지 않으며,심지어 영토분쟁과 패권경쟁

이 치열해지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성과가 불투명한 안보협

력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경제협력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

인다.유럽에서는 통합 초기부터 화해와 협력의 요구에 부응하여 안보

와 경제의 연계가 작동했다.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동북아지역에서도 

그러한 상호 연계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지만,유럽통합 초기 독일과 

프랑스가 보여준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역내 안보협력 및 상호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에 누구도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기꺼이 교환하려

는 의지를 가지기 힘들다.그러므로 앞으로 한동안은 경제협력을 적극 

증진시킴으로써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이고,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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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셋째,역내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차원이다.1970～80년대 지구 차

원의 경제침제 속에서 신(新)경제발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국가

들은 지역통합을 심화시키는 결단을 내렸다.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동북아지역에서도 신경제발전동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뿐만 아니

라 중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개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이러한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필요성 탓에 발생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요구는 FTA의 협상 및 체결을 가속화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경

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구상 및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예

를 들면,공동개발사업(만주 및 시베리아),운송‧물류‧통신네트워크 

구축,첨단기술의 표준화,동북아 금융네트워크 구축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궁극적으로는 한‧미 FTA를 바탕으로 한‧일,한‧중,그리고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와 더불어 역내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기 위해서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

며,역내 규범을 마련하여 각국의 국내시장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차원이다.유럽통합은 문화적 동질성과 사회구조

적 유사성이 통합의 기본 동력이었다.동북아에는 유럽과 같은 문화적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북한과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

의를 표방하고 있으며,중국은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적 영

향력이 경제‧사회구조에 미치고 있다.이러한 이질성의 당연한 귀결로

서 협력을 지휘해야할 동북아 역내 엘리트들 사이의 상호 이해 및 의

사소통 수준이 유럽처럼 높지 않다.아마도 동북아 국가들이 국내적 

현대화 과정을 한층 가속화하게 되면,결국에는 체제 및 문화적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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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츰 확대될 것이다.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엘리트들이 미래의 

비전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을 추진하게 되면,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과정에는 일차적으로는 경제협력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규범에 대한 공동인식에 초점을 맞추고,중

장기적으로 점차 정치‧안보 이슈에 관한 공동규범을 마련해 나가는 것

이 바람직하다.특히 정치적‧경제적 차원에서 보편적 규범을 반영한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정치체제가 역내에 기반을 확고히 하면,유럽 못

지않은 역내 협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전통적으로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온 유럽과 비교하여,동

북아지역에는 문화적 이질화가 그동안 확대되었다는 점이다.역사적으

로 동북아 국가들은 유교 및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통의 문화전

통을 공유하고 있었으나,근대화 과정에서 상이한 정치‧사회문화를 수

용함으로써 이질화가 촉진되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문화의 중장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청소년 교류의 확대가 중요하다.또한 전통문화의 복원을 통

한 공통문화 찾기에 치중하기보다 각국의 현대문화 속에서 공통성과 

유사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이러한 문화적 교류협력은 지

역정체성의 증진을 가능케 할 수 있다.그러나 현실은 냉전의 유산인 

이데올로기 대립과 역사해석 및 영토갈등이 지역정체성 증진을 심각

하게 방해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 및 번영과 같은 당면한 

가치 및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국가지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이

와 관련하여 역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인식공동체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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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북아공동체 추진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

한반도의 분단‧통일문제가 동북아 질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실에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물론이고 미래 통일의 과정도 어떠한 

형태로든 동북아의 평화협력 과정을 동반할 것이 분명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국

제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통일방안이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확신

하지 못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방안이 우리 통일‧대북정책의 기

본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상 가능한 현실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즉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적 발전을 위해서는 분

단의 평화적 관리를 포함하여 통일외교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정치적 분단의 성격을 명확하게 띠고 있었던 독

일의 분단관리 및 통일사례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보여준다.독일분단

은 전범국가에 대한 응징인 동시에 냉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독일

인들은 스스로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서독정부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같은 공식적인 기본계획을 밝

힌 바가 없었다.1961년 베를린장벽 사건을 겪은 이후,진보적 정치세

력은 오히려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초점을 맞

추었다.마침내 1969년 빌리 브란트(WillyBrandt)의 사민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통일방식 대신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서독관계를 어

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에 관한 원칙의 표명이 있었을 뿐이다.즉 서

독정부는 현실성 없는 통일요구보다 “분단상황을 인내할 수 있게 만드

는 여건의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그

렇지만 사민당 정부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었던 통일의지를 결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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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것은 아니었다.통일에 대한 열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대신 

대원칙의 차원에서 통일비전을 제시했다.독일분단을 초래하고 지속시

키는 냉전이 동서유럽의 대립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독정부는 “유럽분단의 극복을 통한 독일분단의 극복”을 항상 강조했다.

냉전 시기 유럽의 국제환경은 현재 동북아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나

지만,중요한 것은 통일을 위해 국제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문제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지역강대국 간 역학관계 및 이익 조율이 지역국가들 사이의 공동의식 

형성 여부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우리가 그 변화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물론 미약하나마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기여

는 중단될 수 없다.그렇지만 강대국 사이의 역학관계로 인해 현상유

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환경 변화를 통일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의 현상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요컨대 ‘개구리의 도약’과 같이 창조적인 평화관리를 통해서 

현상 변경을 추구해나가되,미래에 기회가 다가오면 이것을 통일 추진

의 역동적 도약대로 활용하는 것이다.이는 서독정부의 과거 정책노선

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서독정부는 분단 시기 통일을 거의 공개적

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주력했지만,이것이 국

제적으로나 동서독관계에서 통일의 역량을 키우는 기반이었음은 통일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유럽 및 독일사례를 참조하여,우리 통일방안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

해서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연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양자간의 복합적 연계성을 고려하는 전략구상의 기조

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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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한반도 분단 및 통일문제는 단지 민족적인 문제를 넘어 동북

아 안보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당연한 원칙인 듯하지만,실제로 우

리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이 경쟁하고 있다.한편에서는 민족을 

내세워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하는 반면,다른 한편에서는 동

북아 역학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역할 가능성을 스스로 축소시

킨다.이러한 상반된 두 접근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사안에 따라 비중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한반도 문제는 민족문제

인 동시에 국제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도 한 방향의 접근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예컨대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북‧미갈등을 순수한 국

제문제로 간주하여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든지,또 남북한 화해협력

을 순수한 민족문제로 판단하여 북‧미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대북정책

을 추진하는 일은 현실에서 나타나기 어렵다.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민족적 접근과 국제적 접근의 신축적이고 유

연한 적용이 요구된다.

둘째,‘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및 남북연합 단계에서 정치‧

경제 차원의 북한 개혁‧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국제적 여건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북한의 개혁‧개방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이다.체제유지의 자신감 부재로 인

해 개혁‧개방을 우려하는 북한정권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안

보와 경제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이와 관련하여,일차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적 위협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약화시키는 한편,

북한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가 열려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동북

아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적 사업에 북한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동북아 에너지 및 교통 네트워크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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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동참을 유도하며,아시아 및 동북아 개발기금을 활용한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지역국가들 사이에 양자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다자적 차원

에서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되,단지 정부 중심에 머물

지 않고,다양한 국제적 행위자,개인,기업,각종 사회단체 및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alOrganization:NGO)등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한다.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선호를 

자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역량과 사회적 자본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단순히 안보적 완충지역이 아니라 공동번영을 위한 중심축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변국들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동북

아 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러한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넷째,지역국가들 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창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동북아에서 다자간 안

보협력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강대국들 사이에 대립하는 안

보이익 때문이지만,이러한 안보이익의 대립이란 따지고 보면 상당 부

분 안보협력에 관한 공유의식 부족과 더욱 근본적으로는 문화적 정체

성의 차이에서 연원한다.문제는 동북아지역에 존재하는 정체성 갈등

이 조만간 쉽게 극복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아무리 지구화가 심화되

고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동북아 국가들에서 생활양식의 동질화가 조

만간에 발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지역 내 존재

하는 다른 체제와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즉 문화적 다

원주의를 바탕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공존하는 법

을 배워야 할 것이다.이는 남북한 간에서는 물론이고 지역국가들 간 

교류협력의 심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예를 들면,단기적으로는 경제 

및 인적 교류 확대,중장기적으로는 지역협력 규범의 확대를 통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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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제의 확산 등이다.이러한 역내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은 종국에

는 통일을 향한,분단의 현상변경을 위한 도약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상과 같은 전략구상에 따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동북아지역

차원을 보완할 경우,각 단계 및 이행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

제들은 다음과 같이 도식될 수 있다.

그림Ⅴ-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단계>

남북대화의 정례화

북핵협상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안보협력기구 창설동북아안보협력대화 정례화

남북사회‧경제교류
협력의 제도화

남북/한반도평화
협정체결

남북 정치‧경제‧민족
공동체 형성

동북아 경제사회 협력의 제도화
(북한의 역내 협력 참여)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북핵폐기

전개과정 상호 연계

국내
차원

국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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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새로운 통일‧대북정책: 

  통합정책을 통한 

국가성장과 통일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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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통합정책과 국가성장 및 통일

분단된 독일은 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으로 ‘통일’이라는 말을 거론조

차 할 수 없었다.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독일

을 분단시킨 미‧영‧프‧소 전승 4국에 반기를 드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

문이다.결국 서독은 통일을 마음에 새기고 우선 국가를 성장시켰다.

장기적으로 통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통일을 앞당

기는 요소들을 하나씩 실현시키는,이른바 현실에 입각하여 국가적 실

익을 추구하는 ‘현실정치(Realpolitik)’를 구사한 것이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독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

키기 위하여 추진된 ‘통합정책’이었다.서독이 이제는 전쟁을 도발하는

파시스트 국가가 아니라,국제사회와 평화를 이루며 함께 번영할 수 있

는 훌륭한 파트너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다.자신의 과오를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모든 주변국과 우

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였다.따라서 서독은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 수립 이후 동방과 서방,특히 미국과 소련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을 택하는 외교정책이 아닌,이해 당사국 모두를 향하는 외교정책

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미국과 소련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한 통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서독의 통합정책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서방통합’,‘동방통합’,

‘유럽통합’의 다자적 차원뿐만 아니라,독‧미,독‧프,독‧소,독‧폴,동

서독의 양자적 차원에서도 중첩적‧복합적으로 발전되었다.냉전의 시

기에 서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을 중

심으로 하는 서방국가,즉 서방통합에 초점을 두었다.이를 통해 신뢰

를 얻은 서독은 국가를 건국하고,마샬플랜을 통한 대규모 원조를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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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또한 군사

력을 재건하여 NATO회원국이 됨으로써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었다.

특히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독‧미관

계를 국가성장과 통일의 발판으로 삼았다.미국의 세계정치를 거스르

지 않고 따라가면서,그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국가이익을 하나씩 실

현시켜나갔다.미국만이 통일의 과정에서 확고한 뒷받침이 돼줄 것이

라는,미국의 지지 없이는 통일의 첫발도 내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였다.

냉전에 이어 미국과 소련,중국이 서로 화해하며 부분적으로 협력하

는 데탕트 시기에는 이제껏 대립하였던 동구사회주의 국가와 협력하

는 동방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소련 및 폴란드와의 관계를 정상화하

고,동독 속에 고립되었던 서베를린과 서독 간의 안정적인 교통로를 확

보하여 베를린문제를 해결하였다.무엇보다 미국과 소련의 동의 아래 

동독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기본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또한 서독

은 동서의 긴장완화라는 국제정세를 활용하고 중재하여 1975년 유럽

의 모든 국가와 미국,캐나다가 참여하여 유럽의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

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틀,CSCE의 출범에 기여하였다.

동방통합을 통해 획득한 서독의 성과는 동독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

들과의 관계 개선에만 머물지 않았다.동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

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서독은 발전된 경제력을 투사할 수 있는 거대한 

동구의 시장을 확보하였고,이를 통해 더욱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

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에게 서독이 평화적으로 

공동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임을 각인시킬 수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독과 제도적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서독이 동독에 비할 수 없이 발전되고 자유와 복지가 이루어진 선진민



Ⅰ

Ⅱ

Ⅲ

Ⅳ

Ⅴ

Ⅵ

새로운 통일‧대북정책: 통합정책을 통한 국가성장과 통일촉진 113

주국가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동독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 

서독을 보고,듣고,느끼게 할 수 있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촉발된 신냉전 시기에 서독은 다시 

서방통합에 중점을 두되,유럽 차원에서는 CSCE를 매개로 동독 및 동

구 사회주의국가들과 간접적‧제한적으로나마 접촉과 협력을 유지하는 

균형정책을 추진하였다.이를 통해 서독의 위상을 이들에게 지속적으

로 각인시킬 수 있었다.

통일 이전에 전개된 서독의 통합정책은 결국 국제적으로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동서독 간에는 동독주민들의 변화를 이끈 통

일정책이었다.통합정책을 지역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동서독 간에

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성장시키고 통일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일구어내었다.

독일은 통일 이전 통합정책을 통해 획득한 국가적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 유럽통합의 구심점이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비록 준

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온 통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현재 통일독일은 정치강국,군사주권국,경제강국,문화강국

을 이룩했고,동서독주민 간 사회통합도 진척시키고 있다.

2. 새로운 통일‧대북정책 방향 

가. 국가성장을 위한 통합정책

현재 대한민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가전략의 목표는 국가

를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통일을 이룩하는 일이다.국가성장과 통일이 

한 동전의 양면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이에 기초한 국가전략을 정

립하여 그 실천을 위해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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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성장에 필수적인 제반 

요소를 획득해야 한다.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지원은 물론,우

리에게 부족한 자본과 기술,노동력과 자원 및 토지를 확보해야하고,

우리의 힘을 펼칠 수 있는 시장도 개척해야 한다.이러한 국가성장의 

필수 요소들은 한반도는 물론이고,동북아지역,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

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우리가 거의 전적으로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하자원,특히 희토류를 비롯한 값진 지하자원이 상당량 부존하

고 있다.또한 북한에는 우리와 언어가 통하고,문화가 비슷한 잘 교육

된 인력들이 존재하고 있으며,토지 또한 우리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경제회생 정도에 따라 북한은 우리에게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우리의 국가성장을 위해 북

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확보해야 한다.

동북아지역의 경우 이들 국가 역시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자

본,기술,시장,자원,노동력,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또한 우리 역시 이들의 국가성장에 긴요한 자본,기술,시장,노

동력 등을 가지고 있다.서로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필요한 이

유이다.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서로에게 국가이익이 

된다.

국가 간 교류협력이 제도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국

가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통합정책’이라 개념 지을 수 있다.우

리의 국가성장과 상호의 국가이익 확보를 위해서 한반도 차원에서의 

통합정책,동북아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통합정

책이 추진되어야만 한다.그리고 통합정책이 추진하는 목표상황은 한

반도와 동북아에서 서로가 동일한 가치관을 형성하고,일상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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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

를 형성하는 것이다.한반도에는 ‘민족공동체’가,동북아에서는 ‘동북아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편 통합정책은 한‧미 동맹관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미국은 우

리의 국가성장과 통일에 절대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우리와 자유민주

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97 안보적 지원은 물론 경제‧

문화‧정치‧외교 등 모든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국가성장과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에 변함없는 우군이 

될 수 있도록 관계를 굳건히 하여야 한다.또한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들이,국제사회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축복할 수 

97_남북통일 과정과 동북아통합 과정에서 주변국들에게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동

북아통합과 공동번영에 유익함을 주변국이 공감할 수 있는 노력도 통일 이전에 전개

되어야 한다.일본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통일한국이 군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져

서 일본을 위협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즉 한반도종단철도(Trans-Korean

Railway: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nRailway:TSR)연결,시베

리아와 한반도 간의 가스관 연결 등-는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경우 러시아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덧붙여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 

통일한국이 군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져서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더욱 키우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중국에 대해

서는 한‧미동맹이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통일한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제동반자관계의 심화로 

인해 통일한국은 한‧중 간 자유무역 시장체제를 파괴하는 어떠한 전쟁 행위도 수용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이로 인해 한‧미동맹은 중국을 선제적으로 위협할 수 없음을 

이해시켜야 한다.또한 통일한국의 주한미군은 통일 전의 남한지역에만 주둔하도록 

하여 미군과 중국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이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해야 

한다.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파기하고 중국과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통일한국 역시 한‧미동맹이 필요함을 이해

시켜야 한다.그리고 통일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동반자관계의 심화가 동북아지역 

안정 및 국제질서의 안정에 도움이 됨을 설명한다.이러한 대 미국,중국,일본,러시

아 설득외교를 위해 지미‧지중‧지일‧지러파 외교관,전문가,경제인,지식인 등을 

양성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미‧중‧일‧러 각 국가에 친한파 

인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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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일반적인 국가관계가 아니라,군사동

맹관계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다.미국과의 굳건한 유대를 바탕으로,미국의 동의 아래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그러할 때 전략적 유대관계

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 통합정책의 차원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고 본다면 통합정책은 다음과 같은 중층적 차

원에서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첫째,정치외교적 차원에서의 통

합정책이다.국가 간 관계의 기본틀을 구성하고,서로가 국가이익을 상

생의 관점에서 평화적으로 구현해야 한다.한반도,동북아 역내,나아

가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

의‧협력해야 하며,필요할 경우 유엔이나 기타 국제기구를 활용해야 

한다.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구상

되었고,국제평화유지를 위한 PKO참여결정도 그러하다.

둘째,군사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다.전쟁과 군사화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호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우의를 다지려는 노

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비록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고 있으나,한‧미는 물론 한‧일,나아가 한‧중,한‧러 간

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관계 진전에 따라 구조적 군비

통제와 운용적 군비통제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경제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다.서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를 확보해가면서,서로 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왜곡된 경제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나가면서 경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



Ⅰ

Ⅱ

Ⅲ

Ⅳ

Ⅴ

Ⅵ

새로운 통일‧대북정책: 통합정책을 통한 국가성장과 통일촉진 117

는 것이다.이를 제도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치가 

FTA이다.한국이 최근 중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한‧중 차원을 넘어 동북아 차원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한국은 미국,EU에 이어 중국

과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지역적‧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통합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이제 각 차원 FTA의 내실화를 기할 

뿐 아니라,한반도 내 그리고 역내 기타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확산에 

노력해야 할 단계에 있다.

넷째,문화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다.국가 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쌍방에 동일한 크기의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하여 교류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또한 상호 정치적‧역사적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초래될 수 

있고,특히 동북아지역의 경우 영토문제가 가히 화약고라고 불릴 수 있

을 정도로 국가 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이럴 때 국가 간,민족 

간에 문화적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상호 인식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다

면,외재적인 다툼이나 내재적인 불신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것이다.

국민 간,민족 간에 유사한 가치관이 공유되고 내재화되어 서로의 상생

을 위하는 방향으로 일상의 행위가 표출된다면,그것이 바로 문화적 차

원의 통합,문화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섯째,환경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다.통합정책이 정치외교‧군

사‧경제‧문화적 차원에서 국가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 과정에서 혹은 그 결과로서 각국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그러나 절대 간과되어선 안 될 핵심은 인간다운 삶

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우리의 자연환경이라는 사실이다.

국가 간에 아무리 정치외교‧군사‧문화적으로 상호 교류하고,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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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신뢰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각국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

기 위해서는 양적‧질적 차원에서의 자연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경제적 교류협력에 환경자원이 양적으로,질적으로 보장되지 않

는다면 교류협력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을 양적‧질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는 자연환경을 인간과 함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동반세계

(Mitwelt)’로 인식해야 한다.자연환경의 필수적인 부분만 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보전‧보호하는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통합정책도 반드시 

전개해야 한다.정치외교‧군사‧경제‧문화적 차원에서의 통합정책과 

공동체 형성이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기초한 것이라면,인간과 자연

환경 간의 신뢰와 협력을 추진하려는 환경통합정책과 환경공동체 형

성은 인간과 자연환경을 모두 유기체로 보는 ‘생태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국가성장을 위해서는 이상의 정치외교적 통합정책,군사적 

통합정책,경제적 통합정책,문화적 통합정책,그리고 환경적 통합정책

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

해야 한다.그리고 각 차원에서 정치외교공동체,군사공동체,경제공동

체,문화공동체,환경공동체의 동시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통합정

책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

라,다른 국가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국가전략이다.한편 한반

도 차원에서 정치외교공동체,군사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환

경공동체 동시 형성의 궁극적 목적이 ‘민족공동체’형성에 있음은 재론

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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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일을 위한 통합정책

한편 통합정책에 기초한 이러한 국가성장전략은 바로 그 과정이 통

일전략이기도 하다.한반도에서의 통일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이다.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국민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이에 

따르면,헌법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통일을 달성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

다.북한주민들이 그들의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그들이 원하고 살고 싶은 

체제라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우리와 함께 하려고 스스로 결정하고 몸

을 움직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이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이것이 헌법을 존중하는 유일한 

통일의 길이자 방안이다.그리고 그렇게 북한주민들이 결정하기 위한 

전제는 그들이 우리 사회를 보고,듣고,느낄 수 있어야 하며,북한주민

들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북한주민들과 접촉하고 교류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눈과 귀를 열게 하는 것이다.즉 북한과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우리의 국가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동력,자원,토

지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다.결국 국가성장을 위한 북한과의 통합정책이 바로 우리의 통일정책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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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다.남북관계

를 ‘남북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진전

시키는 것이다.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하면서 상

호 이질성을 줄이는 것은 물론,그 과정에서 이념적으로도 접근해가면

서 특정 분야에서 단일의 정부조직 혹은 공동체를 실현시키는 남북연

합을 형성하고,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을 달성하자는 

구상이다.이 통일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간과해선 안 될 점은 남북 간 국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통일을 이루게 될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우리와의 교류협력이나 중국과의 교류협력,또는 스스로의 노

력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뤄 안정되고 성장하게 된다면,우리식의 ‘남

북연합’과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오히려 독립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자 하거나 북한식 ‘적화통일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노동당 규약의 전문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맑스-레닌주의’를 혁

명적 지도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에 입

각한 통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평화통일은 남북 간 

GDP가 산술적으로 20배,실질적으로 40배의 차이가 나는,국력에 엄

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현실화될 수 있다.이것

을 유념하면서 통일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통일전략과 전술이 수

립‧추진되어야 한다.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노무현 정부의 ‘평화번

영’,이명박정부의 ‘상생공영’은 그 단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한반도

의 분단관리에 초점을 두었다.이명박정부 시기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

난,위약한 김정일,권력 3대 세습,주민들의 불만 등 다중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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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북한주민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

고 북한을 변화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였다.‘대북‧통일정책’이 아니라,‘통일‧대북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

통일을 염두에 두는 통일‧대북정책과 분단관리에 무게를 두는 대북‧

통일정책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금강산관광과 개

성공업단지 설립은 당시에 남북관계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

기였다.갈등만 지속되어왔던 상호관계에서,대립의 상징인 비무장지

대(DemilitarizedZone:DMZ)인접의 넓은 땅덩어리를 대상으로 남

북한주민이 함께하는 대사변이었다.그런 의미 있는 역사를 추진했던 

당시의 국민과 정부가 이 사업을 통일로 이끌어가는 적극적 계기로 삼

았다면 지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해서는 동해의 철도와 도로가,개성공단을 위해서

는 서해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어야만 했다.철도와 도로를 통해 남

한의 인력만 북쪽으로 오가는 것이 아니라,남북한의 인력과 물자가 

DMZ를 가로지르며 서로 오르내리고 어우러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어

야 했다.비록 주요 관광은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더라도,남쪽의 설악산

에서도 작게나마 관광이 함께 이루어졌어야 했다.비록 주요 공단은 

개성에 위치하더라도,남쪽의 파주에도 작지만 남북이 함께 하는 공단

이 조성되어야 했다.

남북 간 물꼬가 터지던 그 시기에 이러한 상황을 구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DMZ를 남북이 지속

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고,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공

고히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했어야 했다.그것이 통일준비에 입각

한 통일‧대북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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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한민국이란 희망을 심는 대북정책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입

각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한주민 모두의 삶과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우선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북한당국의 부당한 행위로 인

해 우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상황인 만큼 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또한 매년 약 5천 명의 연로한 이산

가족들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적극적이고 지속적

으로,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하여 그들

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에 관심을 쏟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그

들에게 대한민국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그들이 원한다면 대한민

국은 언제 어디에서나,누구든지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이고,언젠가 함

께할 북한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우리의 동포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

을 위한 인도적 현물지원은 투명성이 ‘어느 정도’보장된다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국내는 물론 국제사

회와의 협력 아래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

로 진척시켜야 한다.인권문제 제기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

중으로서,타국 국민의 인권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의 개선‧해결을 위한 

제기가 내정간섭으로 비난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

다.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과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이 적

극 노력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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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북한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임을 체감케 하여 대한민국을 그들 

마음속에 ‘희망’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바. 통일준비위원회의 임무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나름의 통일준

비를 진행해왔다.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하여 정부부

처는 물론이고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사회단체를 망라하여 모두가 

통일을 염원했고,통일을 이끌어내고자 고민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했고,그 결과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기존의 조직

을 개‧보수할 수도 있었지만,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힘이 실린 새

로운 조직을 선택했다.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시간의 몫이다.중요한 것은 본래의 

목적대로 민족의 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 뿐만 

아니라,힘이 닿는 한 돕는 것이다.평가는 그 후의 일이다.통일준비위

원회의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무엇보다 우선 ‘통일준비’가 무엇이며,통일준비를 어떻게 해

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립하고,이를 국민 모두에게 알려야 한

다.특히 통일준비를 주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중앙정부,지방정

부는 물론,주요 공기업에게 통일준비란 무엇이고,그것을 이행하기 위

한 정책과 지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또 정

책과 지침들이 실행되고 준수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통일준비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부

처별,기관별 협력의 틀은 기본이고,공적인 국제연대와의 협업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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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과도 통일준비를 함께 논의하

고,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결국 가장 중요한 통일준

비위원회의 임무는 국민 개개인이 통일준비라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방향으로 행위를 실천할 수 있

는,통일준비를 일상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

둘째,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은 우리가 자유민주

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자유민주주

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통일한국의 이념적 정체성임

을 국민 모두가 내재화하도록 다시 한 번 공론화해야 한다.특히 헌법

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고,헌법의 준수를 선서한 국회의원들이 여든,

야든 모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한국을 지향할 것임을 국민 앞

에 명확하게 밝히고,이를 토대로 통일준비를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도

록 해야 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추구라는 헌법정신을 존중

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총을 놓고 우리

체제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그들이 우리 사회를 보

고,듣고,느낌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기를 스스로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길 밖에 없다.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고 우리 사회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그들과 만나고 어울려야 한다.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북한주민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우리 체제를 그

들의 지향체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합의통일이다.그리고 이를 위해 굳건한 안보에 바탕을 둔 남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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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협력,억제와 협력이란 ‘양면전략(dualstrategy)’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국내적으로는 통일준비를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역

량을 강화하는 한편,대외적으로는 통일보다 ‘통합’을 소리 높여 추진

하면서 국가를 성장시키고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려는 통일외교전

략을 마련해야 한다.우리가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사

회,특히 주변국들과 제도적 차원에서 긴밀히 교류협력하는 통합정책

을 펼쳐야 한다.통합정책을 통해 국가성장에 필수적인 안보지원,자

본,기술,시장,자원,노동력,토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을 소리 높여 주변국들로 하여금 우려를 

자아내기보다,우선 대한민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평화적으로 함께 번

영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 국가임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한편 대한

민국을 강력하게 성장시켜야 한다.

주변국들과의 통합정책과 더불어 남북 간에도 튼튼한 안보에 바탕

을 둔 교류협력 활성화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주변국의 입장에

서 볼 때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북한이 덧붙여져 

활발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 동북아 역내 전체의 평화적 

상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우리의 지역통합‧남북교류협력 병

존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남

북교류협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를 형성하

려는 남북의 의지가,특히 북한주민들의 의지가 표명될 경우,국제사회

가 통일한국이 함께 평화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여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통합

정책을 통한 국가성장과 통일,그 이론적 토대와 구체적 정책방향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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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에 통일준비위원회가 힘을 쏟아야 한다.

통일준비는 국가개조다.통일준비는 통일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가

성장과 한반도‧동북아의 공고한 평화,한민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믿음에 기초하여 국가를 새롭게 도약시키겠다는 국가

적 의지이다.누구도 가지 않은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 가면서 어렵지

만 반드시 완주해야 할 좁은 길이다.

국민 모두가 이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각오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통일준비위원회가 움직여야 한다.국내적 차원에서 준비하고,국제적 

차원에서 힘을 얻고,남북관계 차원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종합적으

로 구상하고,세부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단계적이고 중층적으로 실천

해야 한다.멀리 보되 통일이 단기적으로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을,민족통일이되 세계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이어야 함을 간과하

지 않고 준비해야 한다.

통일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한민족이 축복하고,국제사회가 

지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지만,그들을 포용해야만 하는 길이다.북한주민에 다가가서 

비전을 주고 그들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는 길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야 

한다.여든 야든,진보든 보수든,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모두 

함께 일구어내야 할 숙명의 길이다.통일준비위원회가 그 길을 선도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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